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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기술이 진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활동무대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은 늘어나고, 기업들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윤리경영 수준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반부패 규범이 점차 강화되고 위반 시 해당 기업에 대한 공격적 
제재도 확대되면서, 윤리경영은 이제 ‘하면 좋은 것’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과정의 부패 위험을 사전에 관리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청렴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매월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등을 소개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간해 국내 
7,900여개 기업 등에 제공하고, 2022년에는 공공기관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검토와 시범 적용을 거쳐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안내서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 강화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 효율적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의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들과 관련 참고사항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미 많은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안내서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추진 현황을 스스로 점검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부패 비윤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기업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의 기획 단계부터 발간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신 법조계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여러 기업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쪼록 이 안내서가 우리 기업들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국민들께 신뢰
받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활약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단체, 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율적인 
방침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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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사전적 의미는 ‘법규의 준수’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 
pliance Program : CP)’은 특히 기업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서 발전한 개념
이다. 통상 ‘기업이 법규 위반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상시적이고 전사적(全社的)인 준법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업경영의 무대가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UN, OECD,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금융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부패행위 등에 관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개인의 부패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고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예방
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글로벌 부패 리스크 예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주요 국가에서 제시하는 반부패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공통�
핵심 요소들을 반영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약칭 ‘윤리경영 CP’)’을 마련해 소개한다. 

즉, 윤리경영 CP는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risk)을 최소화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법령 준수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자율적�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체계 및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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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반부패 규범 강화에 따른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국제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우리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글로벌 반부패 규범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부패 발생 시 강력한 제재로 인한 경영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 
반부패 동향을 파악하고,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부패방지 국제협약
OECD, UN 등 국제기구는 국제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자국의 법령으로 경제�금융�상업
활동 및 국제 상거래 과정의 부패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각국의 권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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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1999) UN 부패방지협약(2003)

개요
• 1999년 국제 상거래상 뇌물 공여행위를 척결
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로 채택 

• 2003년 UN 총회에서 선진국�후진국을 막론
하고 통용될 반부패 단일 국제규범으로 채택 

적용
국가

• 44개 국가 비준�가입(OECD 38개 회원국 및 
6개 비회원국, ’22년말 기준)

• 189개 국가 비준�가입(’23년 기준) 

주요
내용

•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직자에게 뇌물을 약속�
교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 뇌물 제공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 뇌물 및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등 

• 국제업무 수행과 관련한 외국공무원, 국제공공
기구직원 대상 뇌물 제공�수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 

• 경제�금융, 상업활동 과정의 뇌물 제공 및 요구�
수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 

• 범죄행위에 참여한 법인의 법적 책임 부과

• 범죄수익의 동결, 몰수�압류 

•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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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국내법을 제정하여 자국기업 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등에도 뇌물 제공 금지와 같은 부패방지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거액의 벌금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재 상위 10개 사건(1977~2023년)의 제재금액은 7억~35억 달러(약 
9,500억원~4조 7,400억원)에 달해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위험 초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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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영국) 
뇌물방지법

(The Bribery Act 2010)

(프랑스) 
투명성, 부패방지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법률
(Sapin Ⅱ)

개요

• 1977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반부패 관련 국제법

• 이후 OECD 뇌물방지협약
(1999) 등 채택의 계기가 됨 

• 글로벌 경제 교류 확대 등으로 
뇌물죄를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 
제정 

• 국제사회의 비판 및 프랑스 
대형회사들의 미국 해외부패
방지법 위반 발생 등에 따라 
2016년 제정  

주요
내용

• 미국기업 및 주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해외기업, 미국 증시 발
행인(Issuers),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부패행위(이
메일, 전화, 송금 등)에 참여한 
외국기업 등에 적용

• 뇌물금지 의무, 회계 관련 자료 
보존 및 내부통제 의무  

• 위반기업에 200만 달러(뇌물 
제공) 또는 2,500만 달러(회계 
관련) 이하 형사벌금 등 부과

• 기업의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기소 및 제
재 시 인센티브로 활용 

• 영국기업 및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 영국기업의 
해외 에이전트 등에 적용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기업 간 뇌물수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 상한 없는 
벌금 부과 가능

• 기업의 면책사유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시행을 
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부정
부패 및 수뢰 행위를 방지�
탐지하기 위한 조치(자율준수
/준법 프로그램 운영) 의무 
부과  

• 프랑스반부패기구(AFA)는
기업의 준법 프로그램 운영을 
감독 

• 부패범죄 발견 시 개인은 20
만 유로, 법인은 100만 유로 
이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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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개발은행의 반부패 제재 
국내기업들이 다자개발은행(MDBs)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원조 투자 보증 
등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수주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입찰참가자, 용역 제품 공급자, 컨설
턴트, 하청업체나 대리인,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프로젝트의 입찰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 (부당행위 유형) ①사기(fraud) ②부패행위(corruption) ③부당공동행위(collusion) ④강압행위
(coercion) ⑤조사방해 행위(obstruction) 

특히, 세계은행(World Bank)의 제재를 받는 경우 해당 제재 사실이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유럽
개발은행 등 다른 국제금융기구에도 통보되어, 각 다자개발은행들이 원조하는 공공사업에 
동시에 참여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	������� �

• 경고(Letter of Reprimand)

• 조건부 불제재(Conditional Non-Debarment) : 제재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운영 등 세계은행의 제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제재조치 미부과 

• 단순제재(Debarment without conditional Release) : 제재대상 기업이 이미 충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임직원의 일탈행위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제재 후 별도심사 없이 제재를 해제

• 제재 후 사후심사(Debarment with Conditional Release) :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고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해 부과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피해발생의 원상회복, 징계 
등의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는 경우 사후심사를 통해 제재를 종료

• 영구제재(Permanent Debarment)

세계은행(World Bank)은 제재의 종결 여부를 판단할 때 자율준수 프로그램(Integrity 
Compliance Program)이 수립 또는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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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내용

부정행위 금지 �부정행위 금지 규정을 윤리강령 등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

책임 �법과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조직문화 확립 및 유지

프로그램 시작, 
부패위험 평가 및 

검토

�자율준수 프로그램 확립 시 기업의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
�주기적으로 부패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 개선

내부정책 �가치, 규정 및 절차가 명확하게 기술된 프로그램을 확립

사업파트너에 
대한 정책 �사업파트너가 부정행위 예방 등의 노력을 하도록 권장 및 감시

내부관리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 계약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
�계약에 부정행위 관련 의무 및 벌칙 등을 명시

훈련 및 의사소통 �임직원 및 사업파트너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 훈련 제공 및 문서화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연간보고서에 기재 또는 공개

인센티브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보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 전파
�내부고발자 보호 및 위반사항에 대한 주기적 확인

부정행위 해결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절차 및 추가적인 위반사항 예방

공동대응 �사업단체, 사업 공동체, 전문 협회 및 시민 단체와 협력 
�부패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자율준수 프로그램 확립 권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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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경영의 성공포인트, 반부패�윤리경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관점의 투자가 강조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의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윤리경영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포함한 ESG 공시 의무화는 우리 기업들에도 철저한 법규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투명�책임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 +,� /01� 23�4	�5
��678��9:� ;<� �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 자회사, 종속회사 등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2026년(FY2025)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가 의무화

 - 공시되는 정보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주제별 보고기준 중 
하나인 ‘G1(비즈니스 활동)’은 부패�뇌물수수 대응 시스템, 해당 기간 발생한 부패�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 요구사항에 포함하고 있음 

�(한국) 금융위원회는 ’21년초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회계
기준원에서는 ’24. 4월 ‘국내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 

 - 정확한 공시의무 대상기업, 적용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업들은 거버넌스 관련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등을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특히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의 조사 결과는 부패방지�윤리경영이 실제 
ESG 평가 등의 주요 고려 요소임을 보여준다. 실제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서 
E(Environmental, 환경)와 S(Social, 사회) 지수는 글로벌 기업을 앞섰으나, G(Governance, 
거버넌스) 지수는 다소 뒤처져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는 평가 결과(스탠다드앤드푸어스, 
S&P)도 있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윤리경영 CP)’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에서 ’20년 세계 8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관 투자자의 ESG 관심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패방지
이고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 주주권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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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경영, 기업경쟁력�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윤리경영은 도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국내기업의 부패, 뇌물수수 
및 비윤리적 경영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여론 및 평판의 악화, 매출 감소 및 기업가치 하락 
등 재정적 부담 및 경영손실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반면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통제 기능은 
기업경영에 있어 보다 큰 확실성과 통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직원, 
소비자, 비즈니스 파트너 및 일반 대중 사이의 ‘기업 평판’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공급업체를 참여시키고, 재능있는 인재 및 고객,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윤리적인 
공급업체와 협력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윤리경영을 통해 긍정적인 
기업 평판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참고] 기업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정부 조치에 관한 가이드(“A Resource Guide on State Measures 
for Strengthening Business Integrity”, ’24. 4., UNODC, UNGC, OECD) 

※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SMEWG)이 18개 APEC 국가의 건강 관련 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윤리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성숙도가 높은 기업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뛰어난 경제적 성과(수익, 직원 채용 및 임금 향상, 사업 확장 등)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21.11월) 

또한 윤리경영을 통한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는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국내시장을 매력
적인 투자처로 만드는데 기여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 전년도에 이어 역대 최고점수인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
다. 미국 트레이스사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도 우리나라는 194
개국 중 19위로,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다만,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24. 7.)의 지적처럼 한국의 부패 통제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에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윤리경영 노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제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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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미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주요국가 반부패 규범 동향 및 최근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한 공시 사항과 국제기구(OECD UNODC�UNGC 등), 비정부
기구(ISO, TI, WEF 등), 국제 비즈니스 협회(ICC, Wolfsberg Group) 등에서 요구하는 중요
하고 실천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설계하였다.

안내서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윤리경영 CP 공통 요소에 
중점을 두고 윤리경영 CP 도입을 위해 5가지 진단 영역별로 윤리경영 CP 개발, 실행 및 지속적
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려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각 기업에서 안내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패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개별 기업의 특성과 경영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본 안내서의 
내용을 반드시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윤리경영 CP를 처음 구축하려는 기업은 
본 안내서를 참고하되 개별 기업의 업종 조직 경영환경 등 다양한 요소 등을 감안하여 참고
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윤리경영 CP를 이미 도입한 기업은 본 안내서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진단영역별로 
기존 제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 (&)%*�=>�?@)A�BC� 678�� DE� FG�H�4I

핵심 키워드 진단영역
고위직의 약속/리더십, CP조직, 정책, 절차,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Ⅰ. CP 체계 구축

부패위험 식별 및 평가
고위험영역 관리, 공급망 관리, 신고 및 처리 Ⅱ. CP 운영

교육, 소통 Ⅲ. 소통

모니터링, 평가, 개선, 징계, 인센티브 Ⅳ. 모니터링 및 개선

정보 공시, 기록, 유지 Ⅴ. 공개 및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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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윤리경영 CP는 5개 진단영역, 12개 진단요소, 27개 진단지표에 따라 55개 세부지표가 
개발되었으며, 대분류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체계 구축”은 CP에 대한 고위경영진 실천의지, 고위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CP 책임자 및 전담조직 구성, 운영지침 수립이 포함된다.

“Ⅱ.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은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부패위험 식별 및 평가, 부패위험 영역관리 및 완화, 공급망 관리, 부패 
신고체계로 구성된다.

“Ⅲ. 소통”은 기업의 직원이 자사의 반부패 정책과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부패 관련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교육,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Ⅳ. 모니터링 및 개선”은 윤리경영 CP 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발생한 
부패사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된다.

“Ⅴ. 공개 및 기록보관”은 ESG 및 글로벌 규범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부패방지 
노력 정보공시, CP 제도 및 부패 관련 정보의 ‘기록 관리’로 구성된다.

�표�� JK� DE� LMN�

진단영역 진단 요소 진단 지표 세부 지표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체계 구축

리더십

고위경영진 
실천의지

 1. 고위경영진이 CP 실천의지에 대한 지지와 약속을 공표
하는가?

 2. 고위경영진은 규범준수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만들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고위경영진 
역할과 
책임

 3. 고위경영진은 CP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리ㆍ
감독할 책임이 있는가?

 4. 고위경영진은 CP 준수를 위한 여건 등을 확립하였는가?

조직 책임자 및 
전담조직

 5.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자로 CP 
책임자를 임명하는가?

 6. CP 책임자에게 운영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7. CP 책임자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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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P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지원되는가?

규정 운영 지침

 9.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CP 지침은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동등하게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부패위험 
식별 평가
및 대응

식별

11. 주요 부패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국가, 사업,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에서 활용하는가? 

12. 부패위험 식별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13. 식별과정에서 합리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제3자의 검증을 
받았는가?

평가

14. 식별된 부패위험을 기준으로 기업의 위험 취약성을 평가
하였는가?

15. 식별된 부패위험에 대하여 분류, 등록 및 위험수준별 경감
조치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였는가?

위험신호 
대응 및 
관리

16. 위험신호(Red Flags)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하고 있는가? 

17. 위험신호(Red Flags) 포착 시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가?

특별위험
영역 관리

18. 부패 관련 법령 위반사항(뇌물수수, 청탁 등)을 특별위험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9. 회사의 운영지침, 규정, 체계 등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20. 부패방지 글로벌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위험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공급망 
관리

정의 21. 반부패 운영지침상 공급망에 대한 정의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정책 및 
준수

22. 공급망과 관련한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23. 공급망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권고
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24. 비즈니스파트너 계약 체결 시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패행위 발생 시 계약해지,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실사 및 
모니터링

25. 공급망을 대상으로 이슈 발생 시 실사 등 위험관리를 실시
하고 있는가?  

26. 공급망의 반부패 정책과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
�

�
�
�
�

	


�
�

�
�
�

19

진단영역 진단 요소 진단 지표 세부 지표
고충처리 
체계

27. 공급망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신고

신고체계
28. 내외부 신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가?  

29.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할 당국에 해당 
범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시 충분히 협조하는가?

처리 및 
결과 공개

30. CP 전담조직 등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31. 지침 등에 따라 신고 처리결과를 제3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32. 신고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의 패턴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보호 및 
보상

33.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보호
조치를 취하는가?  

34.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가?

�� 소통

교육

일반형 
교육

35. 웹사이트, 이메일, 뉴스레터, 회사 잡지, 연례보고서, 대면/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36. 교육이 기업 또는 종사자들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 방법 등을 
보완하였는가?

맞춤형 
교육

37. 이해관계자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CP 방침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고 있는가?

38. 고위험 부서/사업/직급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소통 소통

39. 회사의 윤리경영 CP 제도에 대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

40. 임직원 및 비즈니스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식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 모니터링 
및 개선

모니터링

체계 및 
정책

41. 반부패 정책, 체계,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CP 제도

42. 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CP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

43. 독립부서/외부조직 등 제3자를 통해 윤리경영 CP 제도를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사항에 반영하는가?

조치 및 
개선 인센티브 

44. 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한 승진 등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가?  

45. 모든 임직원에게 인센티브/처벌 평가기준을 명확히 공개
적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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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46. 부패행위를 신속하고 적절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보고한 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는가?

47.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준수되고 징계 등 제재가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48. 부패행위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정기적인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49. 부패행위가 감지된 이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하였는가?  

구제조치 50.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Ⅴ. 공개 및 
기록관리

공개

공개기준 51. 반부패 관련 국제 규범,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기준을 정립하였는가?

공개내용

52. 위반사항 등을 포함한 반부패 활동 내역을 공시요건에 
맞게 공개하는가?

53. 전반적인 부패위험 평가 결과 및 부패위험에 취약한 프로
세스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기록 관리 체계
54. 기록물 보존 관리 기준 및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55. 내부조사 결과 및 임직원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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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세부 진단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실행적 요소를 구체화하여 준수사항으로 제공하
였다. 준수사항을 통해 기업 내 윤리경영 CP 추진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준수사항은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 순서로 나열하였으며, CP 운영을 
위해 모든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체계 구축가.

윤리경영 CP 체계 구축은 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및 시행하는 단계로 
리더십, 조직, 규정으로 구성된다.

가-1 리더십

개 요

� 고위경영진이 윤리경영 실천에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경우 직원들은 반부패 규범 및 C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며 CP가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 기업의 고위경영진은 소속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등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모든 형태의 부패 무관용과 반부패 CP 운영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여야 하며 
CP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고위경영진 실천의지

1. 고위경영진이 CP 실천의지(뇌물수수, 청탁금지, 공익신고자 보호,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지지와 약속을 
공표하는가?  check □∨

윤리경영 CP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위경영진의 강력하고 명시적인 
부패 무관용 원칙, CP의 이행에 대한 실천의지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때, 고위경영진은 
이사회 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를 하거나 정책결정 시 기관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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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경영진의 실천의지는 공식행사에서의 표명,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위경영진의 의지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공감하여 
CP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위경영진은 실천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뒤에는 기업 경영에 윤리경영 의지를 적극 반영
하고 적정한 주기를 정해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O� PQ�RST�UO� 2JK�&;VW�8�F	�HX� YZ[\]^
Y_/D`a� 1bcdefcgeh� ig� jgkclDimmbnkcig� ogd� pgkeqmckr� cg� 0kokel_sged� /gkemnmcheh^

 -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고 가시적인 부패방지 정책
 - 내부통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대책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강력하고 명확하며 가시적인 

지지와 약속을 통한 적용가능한 반부패 청렴 규정의 실행을 촉진
 - 신고자를 보호하는 굿거버넌스 및 청렴 촉진
 - 규범 내에서의 솔선수범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고위 경영진이 공식행사, 신년사 등을 통하여 CP 실천의지를 직접 표명하고 있는 경우
나. CP 실천의지를 행정망 및 외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는 경우
다. CP 실천의지 표명 관련 고위 경영진의 외부 행사 참여, 신문기사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징계 강화, 제재 집행 등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표명한 경우
마. 고위 경영진의 CP 실천의지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설문 등으로 점검하고 있는 

경우

2. 고위경영진은 규범준수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만들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check □∨

고위경영진의 윤리경영 CP 실천에 대한 약속과 공표가 있다 하더라도 솔선수범하여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의 총책임자로서 윤리경영을 노력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윤리경영 CP가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위경영진이 앞장서 윤리경영 CP를 준수하고, 윤리경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고위경영진의 일관된 태도가 내외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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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DOJ)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P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고위경영진의 지지와 약속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고위경영진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속이 중간 관리자, 직원 등까지 확산되고 
지켜지는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 또한, 고위경영진이 조직의 반부패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직 
전체에 명확하게 전파하였는지를 평가

�참고�� �� �t
�JK�#$%&'���uvw�x(
yYZ[Z[^
Yz{0{� `enomk|egk� i}� ~bhkc�e� Dmc|cgof� c̀�chcig� /�ofbokcig� i}� Dimnimoke� Di|nfcog�e� Emiqmo|h^

□ 상층부에서의 실행 (Conduct at the top)
 - 말과 행동을 통해 고위직은 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포함하여 컴플라이언스를 촉진

시켰는지 또는 좌절시켰는지? 
 - 구체적인 조치는 조직의 컴플라이언스와 시정노력에서 무슨 리더십을 보여주었는가? 
 - 관리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더 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용인했는가? 
 - 관리자는 종사자들에게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거나 컴플라이

언스 인력이 그들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왔는가? 

□ 공유된 약속 (Shared Commitment)
 - 고위직과 중간간부 이해관계자들(예 : 경영 운영, 재정, 계약, 법무, 인사 매니저 등)이 그들의 

시정노력을 포함하여 컴플라이언스 또는 컴플라이언스 인력에 대한 그들의 약속(실천의지)을 
어떤 식으로 보여 주었는가? 

 - 그들은 경쟁의 이해관계 또는 비즈니스 목적 달성 앞에서도 그들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는가?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결의를 전달하고 있는 경우

나. 월·주간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CP 제도운영 현황, 성과 등에 대해 직접 확인·점검
하고 있는 경우

고위경영진 역할과 책임

3. 고위경영진은 CP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가?  check □∨

고위경영진의 윤리경영 CP 운영의 관리감독 책임을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윤리경영 
CP 제도운영 및 성과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윤리경영 CP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 미 법무부(DOJ)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P를 평가할 때 기업이 조직의 특정 고위 임원에게(1명 
이상) CP의 감독 및 구현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는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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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CP제도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의 책임은 고위경영진임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

나. 운영규정에 고위경영진의 CP프로그램 관리 감독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한 
경우

다. 운영규정에 고위경영진의 역할로 CP 프로그램 관리 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4. 고위경영진은 CP 준수를 위한 여건 등(권한 부여, 자원, 인센티브 등)을 확립하였는가?  
check □∨

윤리경영 CP 책임자를 임명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더라도 적절한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면 윤리경영 CP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위경영진은 인력예산 관리부서에 
적정 자원을 배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등 CP 운영에 적절한 인력 예산이 배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고�� ��� �DEj� 7���(&)YZ�^
Yz{0� �DEj� l� j� �ehibm�e� 1bcde� ki� k�e� z{0{� �imecqg� Dimmbnk� Emo�kc�eh� j�k^

��미 법무부(DOJ)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P를 평가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세 가지 기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조직의 CP는 잘 설계되어 있습니까?
   선의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까?
   실제로 작동합니까? 
   (중략) DOJ와 SEC는 "준법 문화"에 대한 기업 리더의 약속을 고려하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약속이 모든 비즈니스 수준의 중간 관리자와 직원에 의해 강화되고 구현되는지 확인합니다.
   (중략) 강력한 윤리 문화는 강력한 CP를 직접 지원합니다. 고위 관리자들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중간 관리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을 강화하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중간 관리자는 직원들이 조직 구조 전체에서 이러한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합니다. 요컨대, FCPA 및 윤리 규칙 준수는 맨 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DOJ와 
SEC는 고위경영진이 조직 표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실한 용어로 전달하고, 철저히 준수
하고, 조직 전체에 전파했는지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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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고위경영진이 윤리경영을 위해 적절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나. 고위경영진이 윤리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내부 직원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다. 고위경영진이 윤리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라. 고위경영진이 CP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경우

가-2 조직

개 요

� 고위경영진의 적극적인 윤리경영 의지가 표명되었다면, 기업에서는 윤리경영 CP의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직접 논의가 가능한 CP 책임자를 임명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책임자 및 전담 조직

5.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자로 CP 책임자를 임명하는가?  check □∨

고위경영진은 반부패 프로그램의 이행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포함한 임무를 사내 핵심인력
에게 부과해야 한다. 준법 경영을 위한 인력이 충분하다면 최고준법감시인(Chief Compliance 
Officer, CCO)을 지정할 수 있다.

윤리경영 CP 책임자는 부패방지, 준법, 위험 관리 등 윤리경영 CP 운영에 적합한 경험과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한편, 운영을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정보 접근권, 조사권 등을 보장받는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자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 책임자를 임원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임명하는 경우 

나. CP 운영과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조직 내 다른 역할 유무 확인 등)

다. CP 책임자 임명시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경험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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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P 책임자에게 운영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check □∨

윤리경영 CP 책임자가 부패위험을 효율적으로 탐지개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을 
보장해야 하며,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규정화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상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임기, 권한, 역할, 직속기구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 책임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동안의 임기를 보장한 경우

나. CP 책임자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해 대내 외에 공표·안내한 경우

7. CP 책임자에게 충분한 권한(CP 전담부서 관리 감독 및 조직 내 정보접근, 조사, 고위경영
진에 보고, 개선요청 권한 등)이 부여되어 있는가?  check □∨

기업은 윤리경영 CP 책임자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윤리경영 CP 책임자는 윤리경영 CP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전담조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조직 내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 문제가 있는 부서 등에 대한 개선요청 권한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윤리경영 CP 책임자는 윤리경영 CP 운영 성과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규정지침 등에 윤리경영 CP 책임자의 보고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CP 전담조직 외의 부서에서 부패행위 조사권한을 보유한 경우, 해당 부서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조사 및 자료 요청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 책임자의 권한에 대해 규정/매뉴얼에 명시한 경우

나. CP 책임자가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

다. CP 책임자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소관부서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이 있는 경우

라. CP 책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거나, 조사 담당부서에 협조 요청할 권한이 있는 경우

마. 위반행위 발생 시, CP 책임자가 위반행위 부서에게 관리·감독 및 개선 요청 권한이 있는 경우

바. CP 책임자가 CP 운영·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관장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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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P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지원되는가?  check □∨

기업은 윤리경영 CP 운영을 위해 윤리경영 CP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CP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충분한 수준의 인력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CP 전담조직은 윤리경영 CP 계획의 수립, 보고, 교육 소통, 모니터링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핵심 사안을 담당하며, 전담조직의 기능과 권한은 운영규정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 미 법무부(DOJ)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반적으로 조직이 비즈니스의 규모, 구조 및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CP에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는지 여부를 고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 관리, 계획 수립, 정기 보고, 교육·소통, 모니터링 등 CP 운영의 핵심사항을 담당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

나. CP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 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경우

다. CP 전담조직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해 대내 외에 공표·안내한 경우

라. CP 운영을 위한 인력이 조직 특성,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적절히 배정된 경우

마. CP 운영을 위한 예산이 조직 특성,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적절히 배정된 경우

가-3 규정

개 요

� CP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행위규범을 수립하는 단계로, 운영 지침은 CP 전담조직과 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 특히, 임직원들의 지침서로서 활용 가능한 정보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포함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 지침 

9.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접근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check □∨

윤리경영 CP 운영규정매뉴얼에는 조직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목적, 적용대상, 절차, 
준수사항, 개정주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운영체계, 부패위험 평가 등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8

※ 미국 연방양형 가이드라인은 조직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범죄행위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 및 내부통제의 기준, §8B2.1)를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잘 고안된 CP 매뉴얼은 윤리적 규범을 만족시키고 조직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며 조직에 의해 식별된 
리스크를 해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말하며,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보다 넓은 의미이다.

행위규범은 조직의 특성 환경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부정 청탁, 공금 횡령유용, 이해충돌, 정치적 기부후원 등의 금지를 포함할 수 있다.

행위규범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항목은 행동강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할 결과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 미국 법무부(DOJ)는 조직의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직원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수립했는지 조사함.

�참고�� �U����3�

구성 내용

1. 
행동규범의 

내용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들이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대내 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조직의 가치와 원칙 �용인되거나 되지 않는 행동 
�곤란한 상황에서 행동 방침 �조언을 구하는 방법과 절차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처벌

2. 
행동규범의 
작성 방법

다음은 호주 정부의 공공부문 위원회(Public Sector Commission)에서 제시한 행동강령 
작성 방법으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민간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또는 ‘우리의’와 같은 긍정적이거나 포용적인 단어 사용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 사용
�‘금지 사항’의 목록처럼 읽히지 않도록 작성
�직원들의 행동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참고자료나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제공

3. 행동 
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

�실천 의지를 표명한 CEO의 메시지
�행동 강령이 필요한 이유: 회사의 가치, 비전, 임무 및 전략적 방향 제시
�세부영역
 - 개인행동: 직원 개개인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설명
 - 부정 또는 부패행위 정의: 용인되거나 되지 않는 행동을 명확히 구분
 - 회사 자원의 이용: 기록 관리, 정보 이용, 지적 재산, 비밀 유지를 포함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소개
 - 이해 상충, 선물 및 혜택: 뇌물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영역에 속하는 행목을 다루는 

방법 설명
 - 행동 강령 위반이 의심될 때 신고하는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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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 수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의 제공 혹은 수락
 - 과도한 출장비 제공 혹은 수락
 - 부적절한 금전제공 혹은 수락
 - 지멘스를 대신하는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
 - 부적절한 급행료 제공 혹은 수락
��선물 및 접대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과도한 선물 및 접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업상 혜택 또는 기타 편익을 대가로 선물 및 접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후원, 기부, 자선적 기부, 그리고 회원 가입 등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후원 등은 조직의 합법적 목표 달성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사업상 부적절한 이득 또는 기타 비윤리적 목적을 위해 약속받거나 제공되거나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 종교적, 정치적으로 반드시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 브랜드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출장비 지급은 타당하고 허용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우리는 정당하고 적합한 출장비만 지급합니다.
 - 우리는 선물 및 접대에 관한 내부규정을 준수합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마련한 경우

나. 행위 규범 내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정청탁, 공금 횡·유용, 급행료, 이해충돌 기피, 등 
반부패 영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경우

다. 행위규범의 적용대상에 고위경영진 및 임·직원이 모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

라. 행위규범 내 공급망(제3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 CP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CP의 목적, 운영체계, 부패위험 평가 등 구체적 CP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바. 운영지침에 CP 적용대상으로 기관장 및 임직원, 공급망(제3자), 모든 사업분야가 포함된 경우

사. 운영규정에 임·직원, 제3자 등에게 CP 준수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한 경우

아. 행위규범, 운영규정이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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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P 지침은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동등하게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check □∨

윤리경영 CP 운영지침 및 매뉴얼은 임직원 등이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내 외에 공개되어야 한다. 인트라넷 문서 등을 활용한 기업 내 공지, 
공시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대외 공개가 모두 요구되며, 접근성을 높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규정매뉴얼이 개정된 경우에는 임직원 등이 준수할 수 있도록 대내외 공개 자료도 즉시 
현행화하여야 하며, 임직원 등이 공개된 CP 운영규정 및 매뉴얼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상담자문 창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 CP 운영지침 및 매뉴얼은 기업 오너를 포함한 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회사 전반에 걸쳐 윤리경영 CP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 특성에 따라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CP 적용 대상
에게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윤리경영 CP 운영지침은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관할권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적화되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 운영지침이 인트라넷, 문서 등을 통해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의 조직에 공개된 경우

나. CP 운영지침에 CP가 조직의 모든 관할권에서 동등하게 적용됨을 명시하는 경우

다. CP 운영지침 및 CP 관련 정보를 관할권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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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나.

나-1 부패위험 식별 평가 및 대응

개 요

� 부패위험 식별은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특정하는 단계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기반이 되며, 윤리경영 CP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부패위험 식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곳에 시간과 자원 등을 투자하게 되어 
목표로 하였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특히, 조직 전체의 부패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부패위험 매핑(Mapping) 및 구축된 
부패위험 맵(Map)의 관리가 중요하다.

�참고�� 
�U����Y�onncgq^

역할 부여

부패리스크 맵
관리

부패리스크 맵
공개

부패리스크 맵
구축ㆍ등록 추가조치 잔여 부패리스크

도출

리스크 경감조치

리스크 평가



조직 전체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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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식별

식별

11. 주요 부패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국가, 사업,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에서 활용하는가?  check □∨

부패위험 식별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식별 평가 기준을 정한 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
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를 문서화 하여 부패위험 식별 및 평가의 표준으로 삼되, 부패
위험 식별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패위험 식별 및 평가가 실질적이고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패위험 식별 평가가 일회성단발성 절차가 아닌 주기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절차임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영역 확장, 공급망 확대, 조직 형태의 변화 등에 따라 부패위험 식별평가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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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패위험은 크게 ‘고유 부패위험’과 ‘관리 부패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유 부패위험은 기업의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 조직구조, 지리 여건 등에 따른 부패위험
으로서,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패위험이 상이
하고, 그에 따른 식별체계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관리 부패위험은 인사 또는 재무 등 조직 운영과정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요소에서 
나타나는 부패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리 부패위험은 기업마다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회사 특성에 따라서는 고유 부패위험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부패위험 관리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식별평가된 부패위험은 사업 운영 등 회사 내 영역은 물론, 비즈니스파트너십과 
같은 회사 외 영역에서도 활용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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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성 기업의 위치, 운영방식, 사업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방식, 기업 구조 등에 따라 앞서 
언급된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달라짐

기업 구조 분권화된 기업의 경우 지사와 자회사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할 수 있음

업종 및 
지리적 위치

반부패 프로그램을 기업 상황에 맞게 조절할 때, 기업에서는 해당 업계와 지리적 
위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산업과 지리적 위치는 기업이 운영하는 시장 역할 뿐만 
아니라, 경쟁 수준, 시장 규범, 관습, 소비자, 공급자, 공무원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도 영향을 끼침

비즈니스 
모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대리점이나 협력 업체 같은 사업 파트너의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경우 기업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낮으므로 부패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기업 문화
경쟁이 과열되고, 신뢰도와 청렴성이 낮은 문화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정직, 참여, 
윤리적 가치가 강조되는 기업보다 부패에 더 취약함. 따라서 기업의 성과급 제도도 
위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기타 높은 이직률, 핵심 라이선스 의존도, 복잡한 계약 혹은 단기 금융 투자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부패위험 식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등 문서화된 표준이 있는 경우

나. 부패위험 식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

다. 부패위험 식별 평가 과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경우

라. 부패위험 식별 평가를 통한 결과를 사업 운영,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에서 활용하는 경우

1) 한국유엔글로벌컴팩트, “반부패 준법 윤리경영 지침서”,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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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패위험 식별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예: 비즈니스파트너, 타부서, 임직원, 고객, 전문가, 지역사회 등)  check □∨

부패위험 식별 과정에는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고, 부패위험 매핑 
또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CP 전담조직뿐만 아니라 조직의 고위경영진, 
중간관리자, 직원이 모두 매핑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위험 매핑이 조직에 내재된 이후에는 고위험 부서를 중심으로 매핑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겠으나, 도입 초기에는 반드시 전체 조직의 참여를 기반으로 부패위험 매핑이 조직문화의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참고�� 
�U���������HX���  ¡

구성 역할 및 책임

고위경영진 � 부패위험 매핑을 촉진하고 부패위험 식별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
� 위험 관리 전략 및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히 실행되도록 촉진

중간관리자
� 본인이 담당하는 부문의 부패위험 매핑 활동에 직접 참여
� 부패위험 매핑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 직원들이 위험 매핑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지원

전체 부서 
직원

�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부패위험을 식별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 영향력을 평가
한 후, 위험별 우선순위를 결정

� 또한, 우선순위에 따른 위험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위험 식별부터 조치결과까지의 
주요 사항을 CP 전담조직에 제출

준법부서
�

윤리부서

� 준법 및 윤리 부서는 기업 내 혹은 같은 산업군 이거나 같은 지리적 위험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서 과거 발생했던 반부패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을 파악하여야 함

� 준법 부서는 부패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존의 반부패 준법 통제조치 및 
프로그램에 대한 파악을 지원하여야 함

내부 감사 
부서

� 내부 감사 부서는 인터뷰와 설문조사 실시, 위험과 통제 관련 정보원 조사, 경영진의 
자체평가 회의 실시 등 반부패위험 평가 과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경영진을 지원하여야 함

� 내부 감사 부서는 경영진의 반부패위험 평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위험 평가를 
감사 및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내부 감사 부서는 고려가 필요한 위험과 통제책을 파악하기 위해 부서의 경험, 기업 
내부나 여타 비슷한 기업들의 과거 사례 및 이전 내부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함

 회계 재무 
부서

� 회계 재무 부서는 고위험 총계정원장계정, 기타 가계정, 소액 현금, 수수료 및 출장
비용 산정, 소득세와 같은 분야와 관련해 정부 관리와의 관계, 향응비 등 계정조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특히, 회계 재무 부서는 부패위험을 완화해 주는 재무적 통제 활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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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공적인 부패위험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부패위험 식별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객, 공급망 등으로부터 부패위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망으로부터 제공되는 부패위험 정보는 잠재적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뇌물 등 
공급사슬과 연계된 부패위험 정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부패위험 식별을 위해 관련 모든 부서들이 전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나. 부패위험 식별을 위해 워크숍, 인터뷰, 설문조사,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내부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다. 부패위험 식별을 위해 FGI, 워크숍, 인터뷰,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라. 부패위험 식별을 위해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산업 전문가, 위험 전문가 등)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성 역할 및 책임

구매부서

� 구매부서는 입찰 담합, 관련성이 없는 제3자 선정과 같은 위험 발생 분야를 비롯해 구매 
과정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뒷돈(kickback)이나 뇌물 관련 과거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뿐 아니라 관련 정책 
및 통제책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음

� 또한 구매 부서는 지난 해에 거래를 개시한 신규 협력업체와 해당 연도에 수행된 대규모 
계약 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영업 마케팅 
부서

� 영업 마케팅 부서는 선물 및 향응비, 영업 수수료, 수출품 관련 세관 공무원과의 관계, 
과거 영업부 직원에 의한 뒷돈(kickback)이나 뇌물 공여 사례, 이면계약, 영업을 위한 
제3자 및 대리인 위임과 같은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인사 부서 � 인사 부서는 고위경영진의 논조, 반부패 관련 위반에 대한 징계 문제, 직원 정보 확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기업 홍보 
부서(PR)

� 기업 홍보 PR 부서는 부패사건에서 비롯될 수 있는 기업 평판 관련 위험과 시장 손해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부서

� 부패위험 매핑을 더 충실히 실시하여야 함. 가령 투자, 재정 회계 부서, 계약 구매 
업무 담당자 등은 뇌물수수나 리베이트,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부패위험 식별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

� 계약 구매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계약제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패위험을 
경감시켜야 함

CP 조직

� 전사적으로 제출된 부패위험 식별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우선순위 지정 및 부패
위험 맵 구축을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모니터링 및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 

� 또한, 부패위험 매핑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부패위험 매핑 및 CP 프로그램을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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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식별과정에서 합리적 방법론(이중 중대성 평가, 부패위험 평가, 선례 등)을 활용하고 제3자(평가기관, 

전문가 등)의 검증을 받았는가?  check □∨

기업의 부패위험을 누락 없이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고도화된 방법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업무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부패가 발생할 만한 위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식별하거나, 
워크숍 인터뷰설문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대내 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U CSRD 이중중대성 평가방법2) 또는 미국 법무부 FCPA 평가지침 등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 
�U��¢£���¤^

2) EFRAG, “Implementation guidance for the materiality assessment”, EFRAG SRB meeting, 23 
August 2023 자료 참조

3)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 GUIDE FOR ANTI-CORRUPTION RISK ASSESSMENT”

방법 내용

문헌조사

� 문헌조사는 반부패위험 평가의 좋은 시작점으로 내외부 자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함
� 내부 감사 부서의 준법 관련 위험, 불이행 사례, 일반적 부패위험에 대한 내부 
보고서 활용 가능

� 과거 부패 사례 일지와 내부고발자 핫라인의 상담 내용 분석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위험의 종류를 파악 가능

� 공급업체, 대행업체 등 제3자의 이력 조사, 인수에 대한 실사 보고서, 입찰 보고서 
평가 등 내용을 파악 가능

� 부패 혹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부패 사례에 대한 국가별 특징을 알려주는 외부 자료 
파악 가능

� 영업 수치와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하여 국가/지역 민감도 분석 방법 마련 가능

� 국가 혹은 사업장별 향응, 선물, 접대 비용에 대해 분석 가능
� 내부 감사 부서는 분석을 목적으로 특정 사업장과 관련한 자료를 전사적 회계/IT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방법을 이용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고위험 분야를 파악할 수 있음 

� 기업이 정부나 공무원들과 연계되어 있는 영역과 더불어 고위험 국가나 지역 내 대행
업체, 합작회사, 하청업체 등 주요 제3자에 대한 분석 역시 부패위험 가능 지역을 파악
할 수 있음

인터뷰
�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는 기업 내 부패위험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준법, 법무, 위험 관리, 내부 감사, 인사, 구매, 보안, 조사, 조직 등 다양한 부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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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위험 식별 과정에서 PEST 등 환경분석, 타 조직 벤치마킹, 과거 위반사례 분석, 이중중대성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나. 위험 식별 과정에서 외부 컨설팅 및 자문,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경우

다. 위험 식별 과정에서 외부 컨설팅 및 자문,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경우

라. 고위경영진이 CP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컨설팅 받고 
있는 경우

방법 내용
높은 수준의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영업상 위험에 직면해 있는 국가, 지역, 현지의 사업부별 관리자들은 지역 및 영업 
경험에서 비롯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특정 프로세스의 담당자들은 
해당 프로세스 특유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

  예시) 영업부장은 국가별 영업 절차와 관행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요청 받을 수 있고, 
구매부장은 입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음. 이사회, 공급업체, 고객사, 외부 
감사, 조사관, 지역 당국, 대주주 혹은 기관 투자자 및 심지어 언론 관계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역시 고려될 수 있음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가 가능하다면 직원과 외부 관계자들 모두의 부패위험에 대한
시각을 수집하는데 효율적 도구가 될 수 있음

� 설문조사는 국가 및 부서별로 관리자와 직원들의 시각을 수집할 때에도 유용할 수 
있음

� 전달 방식에 따라 설문조사는 상대적으로 적용 비용이 적게 들고, 개발 단계에서 
기업은 온라인 설문, 직접 설문, 이메일 설문 등 설문 시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질문을 표준화하여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포커스 그룹

� 워크숍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부패위험을 탐색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들의 관점을 수집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임

� 위험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논의하면 이해를 높일 수 있음. 워크숍은 반부패위험 
평가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적용 가능함
예시) ‘위험 룸(risk room)’ 방식을 적용하여 참석자들이 위험을 정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패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평가, 해당 기업에 맞는 위험 
특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지속적
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음

�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잠재적 부패위험 파악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예시) ‘만약 당신이 부패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어떤 수법을 선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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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4. 식별된 부패위험을 기준으로 기업의 위험 취약성을 평가하였는가? check □∨

일선부서는 식별한 위험별 시나리오(식별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상황 포함)를 고려
하여 위험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CP 전담조직은 전체 조직의 부패위험을 종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특히, CP 전담조직은 일선부서가 내부의 부패위험을 과소평가한 사실이 없는지 살피는 등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패위험을 살펴야 한다. 또한, 동일수준의 부패위험이 부서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한다.

부패위험 취약성 평가는 각 위험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영향력(Impact)을 함께 고려
하여 ‘위험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가능성은 부패사건이 실제 일어날 개연성을 의미하고, 영향력은 부패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직에 끼치는 재정적 피해, 이미지 훼손 등을 의미한다.

유의할 점은 발생가능성이 낮고 영향력이 높은 경우에는 영향력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생가능성이 낮으나,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부패위험이 발생한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손해, 국민적 불신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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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별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발생가능성 : 매우 높음(5) - 높음(4) - 보통(3) - 낮음(2) - 매우 낮음(1)
    - 영  향  력 : 매우 심각(5) - 심각(4) - 보통(3) - 미약(2) - 매우 미약(1)
  ▶ 위험수준 :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점수를 곱하여 1~25까지의 점수 산

영
향
력

매우 심각(5) 5 10 15 20 25
심각(4) 4 8 12 16 20
보통(3) 3 6 9 12 15
미약(2) 2 4 6 8 10

매우 미약(1) 1 2 3 4 5
매우 낮음(5) 낮음(4) 보통(3) 높음(2) 매우 높음(1)

                          발 생 가 능 성

※ 기타 외국의 부패위험 평가 관련 표시방식 및 표현은 UK RISK Management Guiden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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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조직 내 모든 부서의 부패위험 식별 결과를 종합하여 위험 취약성을 평가한 경우

나. 식별된 부패위험별 시나리오(영향력·발생가능성)를 고려하여 위험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 위험 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패위험, 취약성 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된 경우

라. 부패위험 및 취약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15. 식별된 부패위험에 대하여 분류, 등록 및 위험수준별 경감조치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
하였는가?  check □∨

기업은 부패위험 평가 결과 위험수준이 높은 사항을 우선하여 경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패위험은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영향력이 심각한 부패위험은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통제방안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부패위험 경감조치에 대한 의견은 대응 조치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와 조치로 인해 잠재적인 
영향을 받는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영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한다.

경감조치 방안의 초안이 마련되는 윤리경영 CP 담당 부서장이나 반부패 평가 업무를 수행
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된 담당자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진은 부패위험 경감조치 방안 마련 및 그 시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윤리경영 CP 담당자의 승인하에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

�참고�� U�� 8©ª��«�,���3

� 위험별 각 실천 항목의 기술 
� 위험별 각 실천 항목의 시행 책임 
� 위험별 대응 추진 일정: 각 항목은 보통 12개월 이내에 시행이 완료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부패위험 대응 방안의 경우 첫해에 실시하고 나머지는 이후 완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음. 중장기 계획의 경우, 중요한 단계를 선택하여 부패위험 대응 방안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위험별 대응 추진 인력, 시간, 예산

부패위험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 부패위험 평가는 일반적으로, 부패위험 
등록부, 부패위험 분석표 같은 스프레드시트나, 데이터베이스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된다. 

다만, 부패위험 등록부, 부패위험 분석표를 하나의 시트에 작성할 경우 다수의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한 번에 기록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결과물의 양이 많고, 복잡하여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업에 맞는 문서화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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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지역 국가명

사업부 조직명

부패위험 요인 현지 사업 환경 

부패위험 부당한 사업 결정을 확보, 유지 또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공무원에 뇌물 제공

부패 수법
물품 수입 관련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혹은 불법 품목의 수입을 
처리하기 위해 세관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지급을 하는 행위

가능성 보통

잠재적 영향 높음

고유 위험 높음

반부패 
경감조치 

방안(통제방안)

� 세관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반부패 
정책 및 절차’

� 특정 지역 및 핵심 부서 맞춤형 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 
� 글로벌 내부 고발자 핫라인 
� 특정 지역/국가의 세관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반부패 
감사

통제위험 평가 효과적임

잔여위험 평가 낮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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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명칭 분류 영역

위험 수준
경감조치(통제책)

가능성 영향력 계
고유/
관리 

국내/
국외

특혜 채용 
가능성 관리 국내 4 4 16 � 면접관 중 외부 위원 비율 상향

공무원 
뇌물 제공 고유 국외 4 5 20

� 특정 지역/국가의 세관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반부패 감사

� 글로벌 내부고발자 핫라인 구축
� 특정 지역 및 핵심 부서 맞춤형 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 

부패위험 평가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기 위해 열지도(Heat map) 방법을 이용
할 수도 있다. 기업이 식별한 부패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색상을 이용하여 표현
함으로써 경영진, 담당자가 한눈에 부패위험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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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재
적
영
향

높음 B

보통 A D

낮음 C

희박 가능 높음

발생 가능성

(예시)

A: 조세당국의 뇌물

B: 소매업 허가 획득 목적의 뇌물 

C: 협력회사의 입찰 담합

D: 발주 목적의 뒷돈
   (kickback)

※ 부패위험 등록부 및 부패위험 분석표와 관련한 외국사례는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 
GUIDE FOR ANTI-CORRUPTION RISK ASSESSMENT” 참조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부패위험의 영향력·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감방안을 마련한 경우

나. 부패위험 경감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경감조치 유효성 테스트 등)

다. 부패위험 경감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위험신호 대응 및 관리

16. 위험신호(Red Flags)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의 부패위험 중에는 위험신호(Red Flag)를 실시간 또는 상시적으로 감지 대응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고위험 분야의 위험신호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면 
부패발생으로 인한 조사 후속조치 등의 잠재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부패위험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포착된 위험신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절차 및 
명확한 책임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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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부패위험 매핑 결과를 토대로 위험신호 상시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부패위험을 선정한 경우

나. 위험신호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위험신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시 디지털 기술(IoT,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경우

라. 업무 담당자 또는 관리자에게 위험신호의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17. 위험신호(Red Flags) 포착 시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가?  check □∨

부패 위험신호 감지 체계를 구축하였다면, 실제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험신호 발생 시 조직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감지된 
위험신호에 대해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부패위험이 높은 업무의 경우 시스템상 유의사항이 안내되도록 하여 업무 진행자가 
처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자의 승인 등 절차를 추가하여 부패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축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위반행위 발생 시 위험
신호가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도록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감지된 위험신호에 대해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수립된 경우

나. 고위험 업무 진행 시 시스템상 유의사항 안내 등이 나타나는 경우

다. 고위험 업무 진행 시 시스템적으로 관리자 승인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라. 새로운 위반행위 발생 시 위험신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관리되도록 개선하고 있는 경우

특별위험영역 관리

18. 부패 관련 법령 위반사항(뇌물수수, 청탁 등)을 특별위험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별위험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 예를 들어 뇌물수수, 청탁,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 자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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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권한남용, 내부정보 부정활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특별위험영역으로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

특히, 특별위험영역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부패발생 사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며, 담당자가 뇌물수수, 청탁 등에 직면하였을 때, 자진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 ²£U��HY U��H^� N³7�´��3Y«^

영역 진단기준

뇌물수수

뇌물수수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의(목록화)하고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뇌물수수 위험을 금지하는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뇌물수수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관행(승인절차, 책임, 투명성 및 문서화 요구)을 
수립하였는가?
뇌물수수와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뇌물수수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가?
뇌물수수 금지 활동을 평가하는 조직은 경영진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식별된 미비점은 누락없이 보고되고 관리하는가?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식별된 위험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는가? 
개선방안이 적시에 개선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는가?

이해충돌

이해충돌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의(목록화)하고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해충돌 위험을 금지하는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회사는 임직원 및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의 잠재적 이해 충돌에 대한 정기적 등록과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가?
회사는 조달, 판매, 생산 등 주요 운영 프로세스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회사의 감독 기관(예: 이사회)은 정기적으로 이해 충돌 정책 및 절차와 주요 이해 상충 
사건을 검토하는가?
이해충돌 금지 활동을 평가하는 조직은 경영진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식별된 미비점은 누락없이 보고되고 관리하는가?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식별된 위험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는가? 

자산횡령

개선방안이 적시에 개선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는가?
자산횡령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의(목록화)하고 자산횡령을 금지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자산횡령 위험을 금지하는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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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진단기준
자산횡령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관행(승인절차, 책임, 투명성 및 문서화 요구)을 
수립하였는가?
자산횡령과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자산횡령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가?
자산횡령 금지 활동을 평가하는 조직은 경영진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자산횡령과 관련하여 식별된 미비점은 누락없이 보고되고 관리하는가?
자산횡령과 관련하여 식별된 위험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는가? 
개선방안이 적시에 개선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는가?

회계 
부정

내부 통제 제도와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내부 및 외부 감사인에 의해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내부 통제 제도의 미비점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활동을 적시에 수행하고 있는가?
회사는 거래관련 증빙 보관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며 적정한 회계처리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지불 승인 절차, 중요 금융거래 정기적 검토, 지불 승인을 위한 적절 계층 수준 권한 구현 등)
계정의 지불 분류 및 설명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되고 있는가?
회사는 지불 승인에 첨부할 적절한 지원 문서를 요구하고 지불 승인에 대해 최소 2개의 
서명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회계 또는 재무활동의 은폐 금지를 노력하는가?

청탁

청탁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의(목록화)하고 청탁을 금지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청탁 위험을 금지하는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청탁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관행(승인절차, 책임, 투명성 및 문서화 요구)을 수립
하였는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회사는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회사는 공직자 등에게 교육, 홍보, 강의, 기고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회사는 청탁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역, 대상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청탁과 관련하여 식별된 미비점은 누락없이 보고되고 관리하는가?

권한 
남용

직무ㆍ직위ㆍ직책을 이용한 권한의 남용에 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직무ㆍ직위ㆍ직책을 이용한 권한의 남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가?
직무ㆍ직위ㆍ직책을 이용한 권한의 남용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역, 대상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직무ㆍ직위ㆍ직책을 이용한 권한의 남용과 관련하여 식별된 미비점은 누락없이 보고되고 
관리하는가?
직무ㆍ직위ㆍ직책을 이용한 권한의 남용과 관련하여 식별된 위험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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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특별위험영역(고위험영역)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

나. 뇌물수수,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무, 환경, 신고 사례를 안내하고 있는 경우

다. 뇌물수수, 청탁 요청에 직면했을 때 신고방법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는 경우

라. 특별위험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뇌물수수, 청탁 등에 관한 부패위험 식별 절차를 마련한 경우 

마. 뇌물수수, 청탁에 관한 문제 발생시 전문적인 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19. 회사의 운영지침, 규정, 체계 등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뇌물수수금지,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의 CP운영규정, 특별위험영역과 관련된 지침은 부패방지 관련 국내법을 준수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패행위 발생 위험성이 높은 특별위험영역의 경우, 청탁금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그 내용을 CP 운영규정, 특별위험영역 지침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
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운영규정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나. 특별위험영역(고위험영역)에 관한 지침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수립된 경우

다. 부패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CP 운영규정, 특별위험영역 지침 등을 개선하고 있는 
경우

영역 진단기준
개선방안이 적시에 개선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는가?

내부정보
부정활용

내부정보 부정활용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내부정보 부정활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가?
내부정보 부정활용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내부정보 부정활용과 관련하여 식별된 위험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는가? 
개선방안이 적시에 개선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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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패방지 글로벌 규범(이해충돌, 자산횡령, 회계부정, 권한남용, 내부정보, 부정활용, 기부, 후원, 급행료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위험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이해충돌, 자산횡령, 회계부정, 권한남용, 내부정보, 부정활용, 기부, 후원, 급행료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글로벌 부패방지 규범 및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부패방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영역, 신고 
절차 및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확립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특별위험영역(고위험영역)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
나. 이해충돌, 자산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무, 환경, 신고 사례를 안내하고 있는 

경우
다. 이해충돌, 자산횡령 등의 요청에 직면했을 때 신고방법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는 

경우

라. 특별위험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이해충돌, 자산횡령 등에 관한 부패위험 식별 절차를 마련한 경우 

마. 이해충돌, 자산횡령 등에 관한 문제 발생시 전문적인 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46

나-2 공급망 관리

개 요

� 현재 글로벌기업은 협력업체, 자회사, 파트너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공급망에 따라 협력회사의 기술과 자원을 바탕으로 자사의 사업을 확장
시키는 한편, 자사의 영향력과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공급망 업체의 성장을 돕고 있다.

� 이러한 형태의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면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자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파트너의 윤리경영 표준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OECD 기업실사
지침, 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OECD 기업실사지침은 기업실사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 관계자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주제는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소비자 이익, 뇌물수수 청탁 및 뇌물강요 근절, 정보공개를 
다루고 있다.

�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고용인원 및 매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대상 기업은 이와 관련한 정책을 내재화 
해야 하며, 필요시 실재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거 또는 완화하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면책을 위해 실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
   본 안내서는 공급망 원재료 제공업자에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전반적인 물류 프로세스를 

공급망 관리로 정의한다. 따라서 계약 또는 위탁 관계에 따라 성립된 협력업체, 사업수행을 위한 파트너사
(컨소시엄 등), 합작투자사, 대리인 등이 공급망에 포함된다.

정의

21. 반부패 운영지침상 공급망에 대한 정의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check □∨

최근 기업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요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CP 운영지침을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공급망을 정의하고,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공급망 리스트를 공개하는 등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운영지침에 공급망에 대한 정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나. CP운영지침에 기업의 공급망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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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준수

22. 공급망과 관련한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check □∨

윤리경영 CP가 성공적으로 조직 내에 내재화되더라도 공급망으로부터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한다면, 조직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공급망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한 후��공급망 관리와 관련한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대내�외에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공급망 관리와 관련한 부패방지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나. 공급망 관리와 관련한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가 내ㆍ외부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다. 조직 직원들에게 공급망의 CP 준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안내·교육하고 있는 경우

23. 공급망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이 이행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공급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패사건을 예방하고, 공급망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급망 계약 시 기업의 윤리경영 CP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 확인하여야 한
다.

또한, 공급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CP 관련 규정 및 운영 매뉴얼을 공유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급망이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5
�JL�(&)%*a� 2µ¶�·¸� 
�U�����ª�

 기업이 공급망 관리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권고
 - 기업의 CP 운영 관련 내용과 행동규범을 제공
 - 공급망 대상 부패위험 교육 또는 인식 제고 활동 지원
 - 공급망 대상 부패 척결에 대한 서면 약속, 위반 시 계약 파기 가능 조항 명시
 - 공급망이 하청업체 계약 시 부패와 관련한 사항 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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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공급망과의 업무처리 시 조직의 CP 운영규정을 공유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경우

나. 공급망에게 CP 운영규정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다. 공급망에게 신고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한 경우

라. 공급망에게 CP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 경우

마. 공급망과의 계약 시 공급망의 CP가 조직의 기준에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

바. 공급망과의 계약 시 조직의 CP제도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는 경우

사. 공급망에게 CP제도 관련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24. 비즈니스파트너 계약 체결 시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패행위 발생 시 
계약해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비즈니스파트너와의 업무 관계에 있어서 윤리경영 CP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파트너와 계약 체결 시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 점을 명시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에 관한 정책 및 조치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¹º»��¼´½��¾�3� �¾�¿À��� ÁQ�ª��Â.� -.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에 다음 조항, 진술 및 보증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부패 방지 정책 및 프로그램(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동등한 정책 및 프로그램) 및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파트너의 서면 동의서 
 - 파트너가 조직의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읽었으며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동의했다는 

서면 확인서 
 - 파트너의 관련 기록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감사 권리" 조항 
 - 파트너에게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 
 - 부패방지법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회사를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정부 공무원과 교류하는 파트너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파트너의 계약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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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비즈니스파트너 계약 등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부패위험 식별 절차가 마련된 경우 

나. 비즈니스파트너 계약 체결 시 모든 거래 내역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경우

다.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시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경우

라.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시 부패행위 발생시 계약해지, 원상회복, 피해구제에 대한 조치
조항을 명시한 경우

실사 및 모니터링

25. 공급망을 대상으로 이슈 발생 시 실사 등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공급망의 윤리경영 CP 정책 등이 자신의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공급망을 대상으로 이슈 발생 시 부패위험이 있는 공급망 및 관련 조직구성원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상의 취약요소를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vÃa� ;K� ¼´½A�·O�Ä 

구분 내용

CP 고지 제재당사자의 프로그램을 모든 사업 파트너에게 고지하고, 사업파트너를 대표하는 모든 
활동은 위 프로그램을 준수 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상호약속
제재당사자는 사업파트너와 서로의 CP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사업파트너에게 
자체적인 CP가 없는 경우, 제재당사자는 사업파트너의 활동 및 환경을 감안하여 견고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서면화 제재당사자와 사업파트너의 거래 관계는 모두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실사

사업파트너와 사업 관계를 시작하기 전, 적절히 서면화 된 위험 관리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사업파트너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기록되지 않은 수익자를 포함), 이는 사업�관계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거나 합리적
으로�의심되는�계약자, 공급업자�또는�다른�사업파트너와�사업�관계를�체결하는 것(특별한 
사정이 있거나�위험�완화를�위한�적절한�조치가�취하여진�경우를�제외하고)을�피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보상

사업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원은 해당 사업파트너가 제공한 합법적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보상이어야 하고, 선의의 경로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감독

제재당사자는 사업 수행에 있어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사업파트너와의 모든 계약 이행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재
당사자는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사업파트너의 CP 및 
그 이행을 감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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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 분야, 공급망 유형에 따라 실사의 수준 및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pDDa� �¤��Å;�-.

1.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 계약을 맺을 제3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중요
2. 재무 상태와 계약 대금 지급: 
 - 지급 대상이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가? 
 - 지급 빈도 및 금액과 관련해 특이 사항이 있는가? 
3. 제3자의 역량 
 -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격과 경험이 충분한가? 
 - 공무원의 추천을 받았는가? 
 - 빠른 지급이나 예외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되었는가? 
 - 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사업상의 근거가 충분한가?
4. 공식 기록: 과거의 부패 이력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 (인터넷 검색으로도 가능)
5. 평판: 사업과 관련해 주변 관계자의 의견 참고
 - 제3자를 안 지 얼마나 오래 되었으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제3자와 관련해서 부패의 우려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 제3자나 그 직원의 범죄 행위 혐의에 대해 아는 사실이 있는가?
 - 제3자가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과 인맥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가? 
6. 윤리 경영과 준법 감시에 대한 접근 방식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공급망과의 계약 등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부패위험 식별 절차를 마련한 경우 

나. 공급망 이슈 발생 시 실사의무, 실사수행에서의 공급망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다. 공급망 실사를 통해 발생된 위험,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라. 공급망에게 실사를 통해 식별된 위험들에 대한 개선노력, 달성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한 경우

마. 공급망과 연관된 부정적 위험을 예방, 완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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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급망의 반부패 정책과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공급망을 대상으로 부패 이슈 발생 시 공급망 부패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위험성이 높은 파트너, 협력업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참고�� Æpa� Å;�x(� 3� 7�³�Ä¿	�IÇ

- 실사 기록, 사건 보고서, 내부고발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등의 내부 문서
- 뇌물수수법 시행 보고서 등의 인터넷 리서치
- 기업의 경영진 및 직원, 특히 지역 담당자 및 제3자와의 계약 및 관계 관리 담당자 
- 준법, 구매 및 계약 등을 담당하는 지원 부서
- 전문 고문 및 반부패 컨설턴트
- 기업의 제3자
- 무역 협회 및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분야별 또는 시장 부패 이슈 등에 대한 보고 
- 대사관 및 고등 판결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조직이 공급망 위험 완화를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수립한 경우(현장방문, 설문조사, 

인터뷰 등)
나. 공급망의 CP준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정기적으로 실사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다. 모니터링 검토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경우(교육, 워크숍 등) 

라. 계약 갱신 시 공급망이 이전 계약 기간 동안 부패방지 약속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경우
마. 공급망 실사 책임 및 활동에 대한 이행노력, 효과에 대한 내부검토 외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고충처리 체계

27. 공급망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공급망을 대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반부패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충
처리 시스템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례들을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례가 접수될 경우 담당부서 배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환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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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보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의 기밀 
유지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온 오프라인 고충처리 창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나. 공급망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의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교육하고 있는 경우

다.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처리에 대한 대응체계 절차를 마련한 경우

라. 고충처리 과정에서 고발자/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 등을 마련한 경우

나-3 신고

개 요

� 내부제보는 조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부패에 대한 자정작용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미국은 1977년 제정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통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영국정부는 1998 공익제보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제정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체계를 갖추었다.

� 특히, 최근 ESG 경영과 관련하여 EU에서는 2019. 12. Whistle Blowing Directive를 발효하여 
각 EU 회원국에서 내부고발 채널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를 통한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고체계

28. 내외부 신고시스템(예: 핫라인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임직원 등이 부패방지 법령 및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신고시스템은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비즈니스파트너 등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국가에 따라 여러 언어로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고시스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원과의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신고시스템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고신스템을 신고자가 신뢰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익명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신고시스템 구축의 선결 요건
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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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장래 발생할 수 있거나 실제로 발생한 범죄
행위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익명이나 비밀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포함
하여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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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CP는 종사자들이 익명이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의 행위규범이나 방침 
위반 또는 예견되거나 실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신뢰된 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검찰은 조직의 신고처리 과정이 주저함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및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며, 비밀이 보장된 신고체계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예방하는 
조직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높은 유인책임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나.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 소속 임·직원, 제3자, 일반국민 등 누구나, 24시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라. 직통 신고전화, 홈페이지 상 신고페이지까지 클릭 수 3회 이하 등 신고시스템 이용이 용이한 
경우

29.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할 당국에 해당 범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시 
충분히 협조하는가?  check □∨

기업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 의무가 규정된 형법 등 관련 조항을 파악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기록물을 제출하고 당국에 협력하여야 
한다.

기업의 위반사항을 당국에 신고할 특별한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혐의가 제기되기 전에 
관련 정보와 증거를 당국에 자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금전적 처벌을 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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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운영지침에 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파악

하여 안내하고 있는 경우
나. 운영지침에 부패행위 발생 시 관할 당국, 법 집행기관에 자진 신고,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안내

하고 있는 경우
다. 효과적 조사수행, 법적위반에 대한 제제 완화 등과 같은 이점으로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고 

있는 경우
라. 자발적 신고 및 협조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외부 법률전문가 

조언 등)

처리 및 결과 공개

30. CP 전담조직 등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check □∨

CP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기적절한 조사를 위해 조직은 정기감사 등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직의 상황에 
맞추어 내부 임직원, 제3자 등 조사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부패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을 구성
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업, 이해충돌 기피 방안 등을 정해야 하며, 조사결과의 보고방식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접근권과 조사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공정하고 독립적
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기피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공정한 조사를 위한 CP전담조직의 역할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다. 조사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라.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해 조사원 변경 절차를 마련한 경우

마. 조사 프로세스 및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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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침 등에 따라 신고 처리결과를 제3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부패행위 발생 시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를 문서화하고 이를 관리 함으로써 유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처리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결과와 대응방안을 대외적으로 공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사결과를 문서화한 경우

나. 조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외부에 공개한 경우

32. 신고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의 패턴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check □∨

회사는 윤리경영 CP 위반행위의 원인과 발생과정 등을 분석하여 윤리경영 CP 정책, 부패위험 
매핑 등을 개선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반행위의 근본원인, 심각성, 빈도, 기간, 윤리경영 CP 운영상의 허점 등을 분석해야 하며, 
분석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는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부패위험 매핑을 수정하며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인식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조사결과 위반행위 발생의 구조적 요인, 동일 위험 요소가 있는 유관 업무 파악 등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약점을 분석한 경우

나. 업무 처리절차 개선, 부패위험 매핑 개선, 내부 통제 강화 등 유사사례 재발방지 조치를 효과적
으로 취한 경우

다. 외부 공개/협조가 필요한 부패사례 발생 시 신속한 공개와 외부 조사에 대한 협조가 진행된 경우

라. 조치 결과, 후속조치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고위경영진 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한 경우

마.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모든 절차와 결과에 대한 효과성 평가(실태조사, 의견청취 등)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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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보상

33.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보호조치를 취하는가?  check □∨

기업은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고처리 기준 마련 시 신고접수 대응절차,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신고접수 또는 
처리 담당자의 이행충돌 방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부패 또는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 감면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직원의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고에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위경영진이 
신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고자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운영지침에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의 기준·절차 등을 마련한 경우

나. 신고업무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별도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 신고를 이유로 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경우

라. 신고에 대한 우호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내부 인식조사 결과, 신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경우

34.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 대상 행위의 위험성중요도에 따른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CP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보상금액, 지급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대내외에 공개하여 보상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운영지침에 신고자 보상의 기준·절차 등을 마련한 경우

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 지급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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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소통다.

다-1 교 육

개 요

� 기업은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정착 및 내재화를 위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경영 CP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특히, 경영진, 부패발생 고위험 업무 종사자 등 권한과 책임, 업무의 성격 등으로 인해 위반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이해관계자 또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일반형 교육

35. 웹사이트, 이메일, 뉴스레터, 회사 잡지, 연례보고서,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윤리경영 CP 교육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반부패 실천 의지, 윤리경영 CP 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광범위하게 전파 공유해야 한다.
교육 대상에는 윤리경영 CP 준수 의무가 있는 전체 조직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도 정기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은 반부패 법령 및 위반행위 신고 조사 체계, 부패위험 매핑 지침 등 조직의 윤리
경영 CP 정책 절차에 맞추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Ë� Ì� ���È�É�(&)%*�x(�9:�;<

- 조직의 방침과 절차가 모든 이사, 임원, 관련 종사자, 대리인, 비즈니스파트너에게 주기적 
교육을 통해 조직의 정책 방침과 통합되었는지를 확인

- 교육은 피교육생을 위해 적절한 언어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이전 부패사건으로부터 
경험한 교훈 등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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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나. 윤리경영 교육대상에 전체 임·직원이 포함된 경우

다.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캠페인, 뉴스레터 배포 등)

라. 교육 프로그램이 반부패 법령, 신고시스템, 부패위험 매핑 등 3과목 이상인 경우

36. 교육이 기업 또는 종사자들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 방법 등을 보완하였는가? check □∨

기업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 실시 후��교육 내용의 이해도��만족도��효과성��현장적용 여부 등을 분석하여 교육 대상별로 
교육 내용 또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나. 만족도·학습성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별 교육내용·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한 경우(실태조사, 
의견청취 등)

다. 실태조사 등으로 파악된 효과성 평가결과를 차년도 윤리경영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한 경우

라. 교육 프로그램이 반부패 법령, 신고시스템, 부패위험 매핑 등 3과목 이상인 경우

맞춤형 교육

37. 이해관계자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CP 방침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이해관계자 또는 공급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대상
으로 한 교육 및 소통(캠페인, 뉴스래터 배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패발생 고위험 영역의 이해관계자 및 공급망에는 부패사례 등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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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이해관계자/공급망 대상 윤리경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이해관계자/공급망 대상 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캠페인, 
뉴스레터 배포, 간담회 등)

다. 이해관계자/공급망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경우

라. 실태파악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차년도 윤리경영 활동 계획 수립 시 반영한 경우

38. 고위험 부서/사업/직급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부패위험 매핑 결과를 기반으로 부패위험이 높은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부패위험 매핑으로 파악된 위험을 실무에서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내재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위경영진, 위험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CP 전담조직, 부패위험 매핑 참여부서, 조달 
및 물류 등 부패발생 고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보다 체계화된 교육을 주기를 짧게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직급별 윤리경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경우

나. 고위험 부서·관리자·담당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 CP 전담직원 및 협조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경우

라. 위험 매핑 결과 및 과거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 내용을 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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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커뮤니케이션

개 요

� 기업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임직원과 비즈니스파트너가 ①자사의 정책과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②부패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윤리경영 C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기업 내 윤리경영 
CP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통 및 공유

39. 회사의 윤리경영 CP 제도(운영지침, 행동규범 등)에 대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  check □∨

적합한 윤리경영 CP 제도를 마련하고, 윤리경영 CP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윤리경영 CP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경영 CP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질의 응답, 상담, 자문 창구 등의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패행위를 예방
할 수 있고, 부패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제도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경우

나. CP제도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경우

다. CP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창구가 마련된 경우

라. CP제도 관련 간부회의, 간담회 등 대면 소통 채널을 마련한 경우

마. CP제도 관련 설문조사, 익명 게시판 등 비대면 소통 채널을 마련한 경우

바. 대내·외 의견을 검토하여 CP 운영 개선에 반영한 경우

사. CP제도의 지침이 개정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공개된 자료를 현행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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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직원 및 비즈니스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식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check □∨

기업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공급망 등을 대상으로 직급 또는 연령별 간담회, 워크숍 등 
대면 활동과 설문조사 또는 익명게시판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반부패 인식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zÍ_`Da� ÎÏ»Ð&Ñ�Ò�� È��(ÓO�JK� +,�&Ô´� Y�3^

- 내부 정책이나 외부 법률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 
- 조직 변경(예: 새로운 CP 책임자 임명 등)
- 새로운 내부 지침 마련
- 연례 주주총회
- 계절별 이벤트(예: 특별 뉴스레터, 계절별 행사)
- 국내 또는 국제 부패 방지 행사(국제 부패 방지의 날(12월 9일))
- 유엔글로벌콤펙트, 세계경제포럼 반부패 파트너십 이니셔티브(PACI) 등 이니셔티브 참여
- 시민사회단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뉴스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는 기업시민 보고서 발간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내부 간부회의, 간담회, 인터뷰 등 정기적 대면 소통을 통해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나. 내부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익명 게시판 등 정기적 비대면 소통을 통해 인식도 조사를 시행
하는 경우

다.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인터뷰, 등 정기적 대면 소통을 통해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라.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익명 게시판 등 정기적 비대면 소통을 통해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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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개선라.

라-1 모니터링

개 요

� 윤리경영 CP 제도는 도입 여부 보다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실제 부패를 예방하였는지가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 CP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모니터링은 윤리경영 CP 전반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주기적인 효과성 평가
실시,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제3자 검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 및 정책

41. 반부패 정책, 체계,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범죄의 본질 심각성, 부패행위의 

원인 기간, 기업의 특성, 교정 노력 등)하는가?  check □∨

기업은 윤리경영 CP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정책, 체계, 운영 등 
윤리경영 CP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윤리경영 CP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윤리경영 CP 제도의 최적화를 위해, 
윤리경영 CP의 효과성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특히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효과성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 인터뷰, 타 기관 사례 분석을 
활용하고 전문가 자문, 컨설팅, 외부 기관의 감사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운영지침에 CP의 효과성 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한 경우

나. CP 효과성 평가를 위해 효과성 평가 범위, 기준, 절차 등의 체계를 마련한 경우

다. 효과성 평가에 감사 결과, 타 조직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 경우

라. 환경조성·부패위험 매핑 등 CP의 전 과정에 관한 효과성 평가체계를 마련한 경우

마. 효과성 평가 시 설문조사, 인식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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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제도

42. 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CP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은 윤리경영 CP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효과성 평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확립
하여야 한다. 또한, 고위경영진은 윤리경영 CP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하게 
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 �t
Y`_~^� �� ÕÖ×ØUÙVY0/D^	� DE� x(�3�  S� ,�

� 범죄의 본질과 심각성,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 지리적 및/또는 제품 라인을 가로지르는지 여부를 포함한 위법행위의 확산성
� 기업의 특성, 규모, 지리적 범위 및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한 리스크 프로필
� 부정행위 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품질
� 해결 시점의 후속 교정 노력 및 회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품질
� 회사의 현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완전히 구현되고 테스트되었는지 여부

또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성과 및 미흡사항을 분석하여 윤리경영 CP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문서화 하여 윤리경영 CP 제도가 시계열적으로 분석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패행위 고위험 영역 식별 및 대응체계 미흡, 중대 부패사건 발생 등의 경우 윤리경영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CP 운영규정매뉴얼, 행위규범, 부패위험 매핑 
대상 방법 등 윤리경영 CP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 효과성 평가결과의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한 경우

나. 운영지침에 CP의 효과성 평가결과에 따른 CP 개선 의무를 부여한 경우

다. CP 효과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적절히 분석한 경우

라. 효과성 평가 결과, 취약·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한 경우

마. 취약·미흡한 분야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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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독립부서/외부조직 등 제3자를 통해 윤리경영 CP 제도를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사항에 반영
하는가?  check □∨

기업의 내부시각만으로 윤리경영 CP를 평가할 경우, 중대 부패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부패
행위 발생 가능성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제도 
점검을 위해 독립부서, 외부조직, 제3자 등 외부시각으로 윤리경영 CP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개선대책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기관장 및 고위경영진
에게 보고하고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리경영 CP 운영 성과와 실천의지를 전파
하고, 향후 윤리경영 CP 운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운영지침에 CP제도의 독립부서/외부조직/제3자를 통한 점검 실시 의무를 부여한 경우

나. 독립부서/외부조직/제3자를 통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적절히 분석한 경우

다. 취약·미흡한 분야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시한 경우

라. CP 효과성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 및 공급망에게 공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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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조치 및 개선

개 요

� 윤리경영 CP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 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 
윤리경영 CP가 조직에 정착되어 부패 등 윤리경영 위반행위를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제재, 윤리경영 CP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적극
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또한, 기업은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식별된 부패위험 중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요구된다.

인센티브

44. 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한 승진 등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가?  check □∨

윤리경영 CP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지도수용성이 
낮고,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반부패 실천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는 포상금, 격려금 등 금전적 인센티브와 승진, 성과평가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업은 조직의 상황에 맞게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를 모두 부여할 수 
있다.

�참고�� *ÚÛÜ���

금전적 인센티브 � 임직원 : 급여인상, 추가수당, 선물 등
� 제3자 : 계약 시 가점 부여, 사업기회 우선권, 영업 우대조건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 임직원 : 승진, 인사 시 가점, 포상, 교육 우대 등
� 제3자 : 협력사 우수기관 포상, 선물 등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운영지침에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절차를 마련한 경우

나. CP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포상금, 격려금, 신고자 보상금 등) 제공 
기준이 있는 경우

다. CP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경우 비금전적 인센티브(승진, 선호부서 전보, 성과평가 가점, 표창 
등) 제공 기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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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모든 임직원에게 인센티브/처벌 평가기준을 명확히 공개 적용하고 있는가?  check □∨

인센티브를 통해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의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으로 조직구성 및 이해관계자에게 
인센티브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경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처벌의 
실효성과 효과성, 억제력을 담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인센티브와 처벌 평가 기준이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

나. 인센티브와 처벌 관련 절차와 규정을 내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

다. 인센티브와 처벌 관련 절차와 규정을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

46. 부패행위를 신속하고 적절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한 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는가?  check □∨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추가적인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과정과 절차를 고위경영진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온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고위경영진 등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부패행위 발생 시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고위경영진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를 위해 운영지침에 사건 조사 단계별 조사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조사결과에 따른 결과를 고발자/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경우

라. 고위경영진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조치 결과를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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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준수되고 징계 등 제재가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check □∨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알기 쉬워야 하며, 무관용 원칙 등 엄격한 적용이 필요
하다. 제재의 적용이 복잡한 경우, 예외가 많을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한 경우(무관용 원칙 명시)

나. 윤리경영 위반행위의 중단 및 손해복구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 경우 

다.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심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징계 등을 결정하는 경우

라. 징계위원회 등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한 경우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48. 부패행위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정기적인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check □∨

부패행위가 재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기업이 현재 시행 중인 윤리경영 CP 정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부패행위 동일유사한 형태의 부패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영역을 
별도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식별된 부패위험 중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를 별도로 파악하여 정의하고 있는 경우

나.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별 추적관리 방침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다.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의 추적관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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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패행위가 감지된 이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하였는가?  check □∨

부패행위 재발방지 방안은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 조치로 인해 잠재적인 영향을 
받는 직원 등 조직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이 수집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재발방지 방안은 잔여위험*을 기업의 위험허용한계 내로 경감시킬 수 있는 체계적
이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

* [참고] 잔여위험: 감지된 부패위험 통제 활동의 위험 경감 정도를 감안한 후, 남아있는 위험의 정도를 말함

잔여위험의 정도가 높다면, 부패위험 통제책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감되지 않아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잔여위험이 보통이라면, 높은 부패행위 위험이 통제에 의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거나, 보통 수준의 위험이 통제책에 의해 전혀 경감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잔여위험이 낮다면, 이는 실질적인 통제에 의해 부패위험이 적정수준으로 경감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업은 위반행위의 탐지를 기업 경영 핵심절차에서 부패행위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견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상황을 분석하여 내부통제 환경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감지된 부패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나. 부패행위 재발방지방안 수립 시 조직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이 수집되고 있는 경우

다. 정해진 기간과 단계에 따라 재발방지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라. 감지된 부패행위에 대한 잔여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수준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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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치

50.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check □∨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원상회복
하는 절차다.

구제절차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증대되므로, 구제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넘어 범죄
행위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범죄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고발자/피해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나.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부패행위 고발자/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경우

다. 구제절차가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

라. 고발자/피해자가 조직의 구제절차 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합당한 절차를 안내하고 
제공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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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및 기록관리마.

마-1 공개

개 요

� 기업은 투명한 윤리경영 CP 운영 활동을 전개하고, 반부패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기 위해 부패행위 
식별 예방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부패위험 내부통제 방안 및 개선방안, 대응조치 등 활동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윤리경영 CP 활동내역 보고 또한 공개하여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윤리경영 CP 
활동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개기준

51. 반부패 관련 국제 규범,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기준을 정립하였는가? check □∨

기업은 반부패 국제 규범, 글로벌 공시 기준 등에 부합한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기업의 윤리경영 CP 활동 내역, 부패위험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zÍ� 1fiÝof� Di|no�ka� 5
��¿ 
y�¯Þ

정책 및 
프로세스

부패 탐지/예방을 위한 CP정책 및 프로세스, 교육 내용 및 빈도, CP 모니터링, 
반부패 공동 노력, 비용 및 송장 발행 지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부 활동을 설명

검토주기 내부통제, CP제도 검토 주기
내 외부감사 

내역 내부 및 외부 감사 내역 및 보고

실제 제제 내용 
및 조치 결과

위반사항이 있었을 경우, 실제 수행된 조치와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공개조사, 처리된 사건의 성격과 횟수, 징계 내역 등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운영지침에 윤리경영 활동내역의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나. 국제적 규범,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한 필수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다. 윤리경영 활동 공개 시 1년간의 비교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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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내용

52. 위반사항 등을 포함한 반부패 활동 내역(정책, 교육, 부패위험, 실사, 위반행위, 개선조치, 
벌금, 소송 등)을 공시요건에 맞게 공개하는가?  check □∨

기업은 윤리경영 CP 운영지침 등 윤리경영 관련 정보를 기업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내 모든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실사 절차 및 정보를 공개하여 부패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윤리경영 CP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다.

윤리경영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 소송 등의 경우, 기업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동일유사한 부패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신뢰를 얻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CP 운영지침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있는 경우

나. CP 제도 관련 대내·외 소통결과 공개 활용에 관한 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다. 조직의 사업활동 내 모든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예방을 위한 실사 절차 
및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라. 조직의 위반행위 사건 내역, 벌금, 소송내용 및 결과, 특별위험영역(고위험영역)별 활동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53. 전반적인 부패위험 평가 결과 및 부패위험에 취약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check □∨

부패위험 식별 결과, 부패행위 내부통제 방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패위험 식별 및 대응과정, 개선사항, 
감사내역 등을 공개하여 조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부패위험 식별·평가·대응, 완화·조치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

나. 식별된 부패위험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 및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

다. 식별된 부패위험에 대한 실제 수행된 대응조치와 달성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

라. 대응조치 및 개선내역 모니터링이 얼마나 자주 검토되었는지 공개하고 있는 경우

마. 위험 식별, 평가, 대응, 조치의 전반적인 활동에 내부 및 외부 감사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72

마-2 기록관리

개 요

� 기업은 윤리경영 CP 활동을 실증하고, 기간별 비교를 통해 제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윤리경영 CP 활동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기록물의 파기, 무단 변경 등을 통해 부패행위 발생을 은폐, 부패행위 식별 결과 왜곡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 보호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체계

54. 기록물 보존 관리 기준 및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check □∨

기업은 기록물 관리규정을 통해 윤리경영 CP 문서 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특히, 내부조사 결과, 신고정보, 위반사항, 위반사항 대응내역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 보유하여야 한다.

�참고�� zÍ_`Da� J¬��97� �Ä�ßà�,�Y�3^

- 모든 거래, 자산 및 부채는 회사의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함
- 또한, 합리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원본 문서의 근거가 되어야 함
- 모든 거래는 회사의 공식 장부에만 기록되어야 하며, 장부 외 계정은 금지됨
- 거래, 자산, 부채는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야 함
- 장부와 기록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파기, 부적절하게 무단 변경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함
- 장부와 기록은 법적 규정에 의해 부과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파기되어서는 안됨
- 모든 거래는 시작부터 완료까지 일관되게 기록되어야 함
- 거래에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목적이 있어야 함
- 전자기록은 삭제나 재기록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정리되어 즉시 생성되거나 

재생산될 수 있어야 함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조직의 윤리경영 활동,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및 의결서 등 공개된 모든 내역에 대하여 기록물로 

작성하고 보존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과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모든 기록물의 의도적 파기, 부적절한 남용, 무단 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정책과 규정에 법정 규정에 따라 파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라. 삭제나 재기록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관될 수 있도록 전자기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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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내부조사 결과 및 임직원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check □∨

기업이 보유한 반부패 관련 기록물이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문서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경우

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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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CP 안내서는 부패방지 및 CP 운영을 위해 다음의 용어를 따름

1. 윤리경영
조직이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2.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윤리경영 중 부패위험 탐지, 대응 및 개선 등을 통해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 준수 체계 및 이행활동을 
말한다.

3. 부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4. 부패위험
(부패리스크)

조직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부패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5. 부패위험 
매핑

부패위험의 원인, 빈도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여 각 부패리스크 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마련한 후 경감조치를 실행하고 
주요 부패위험을 등록 및 실행계획 수립, 매핑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위험신호
(Red Flag)

조직 내에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 
상황, 징후 등을 말한다.

7. 고위경영진
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자 혹은 그에 준하는 기업 최고급 경영진으로서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를 하거나 정책결정 시 상당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부패방지 
책임자 및 
부패방지 
담당자

윤리경영 CP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9. 이해관계자 
(제3자)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내 외부의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기업의 공급망,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말한다.

10. 공급망
계약�위탁 등의 관계에 따라 성립된 협력업체, 당사의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사(컨소
시움 등), 합작투자사, 대리인(계약의 체결을 지원하거나 대정부 업무 수행 등을 
위해 고용한 컨설턴트 등 전문가 포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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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으로, 기업과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12. 특별위험영역
(고위험영역)

기업의 윤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패 영역으로, 뇌물수수, 청탁,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 자산횡령, 회계부정, 권한남용, 내부정보 부정활용, 기부, 
후원, 급행료 등과 같은 부패영역을 말한다.

13. 공급망실사
법적, 재정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과 우려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프로세스로, 
공급업체 계약 전이나 계약 기간 내에 업체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내역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모니터링
윤리경영 CP를 시행한 이후 기업의 부패방지활동의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효과성 평가 윤리경영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6. 인센티브
기업의 조직이 윤리경영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의 상황에 맞게 
인사평가 및 승진, 상여금, 포상금, 교육 우대 등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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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표별

윤리경영 CP 세부지표를 국제 규범, 국가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매칭함. 
본 분석자료를 토대로 기업이 해외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급성, 중요성이 높은 영역을 
파악할 것을 제안함
- 최다 매칭 수 기준, 지표별 중요도를 상/중/하 구분하였음

N
O

중
요
도

세부 지표
UN 
GRI

EU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
규정

(CSRD)

EU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정

(SFDR)

EU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미국 
FCPA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
라인

프랑스 
샤팽법
Ⅱ

(AFA 
가이드
라인)

영국 
뇌물
수수
방지법
(뇌물
방지법 
가이던
스)

브라질 
Clean 
comp
any 
Act

EU 
Whist
le 

Blowi
ng 

Direct
ive  

무디스 
ESG
평가

다우
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상
고위경영진이 CP 
실천의지에 대한 지지와 
약속을 공표하는가?

● ● ●

2 중

고위경영진은 규범준수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만들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

3 상

고위경영진은 CP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가?

● ●

4 하
고위경영진은 CP 준수를 
위한 여건 등을 
확립하였는가?

●

5 중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자로 CP 책임자를 
임명하는가?

● ●

6 하
CP 책임자에게 운영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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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노르
웨이 
투자
운영회

네덜
란드 
사회
보장
기금

OECD 
내부
통제 
및 
윤리
컴플라
이언스 
모범
규준

OECD 
공기업 
반부패
청렴 
가이드
라인

부패
방지
윤리
컴플라
이언스
핸드북

OECD 
기업 
실사 
지침

IPEF

G20 
반부패
행동
계획

세계
은행
그룹 
CP 
지침

미국 
CP 
평가
지침

세계
상공
회의소 
ICC

UNGC 
반부패 
위험 
평가 
안내서

UNGC
/TI 
부패
방지 

제10원
칙을 
위한 
보고 
가이드
라인

 TI 
공기업을 
위한 
10대 
반부패 
원칙

WORLD 
BANK 
청렴
컴플라
이언스 
가이드
라인 

UNODC 
기업을 
위한 
부패
방지 
윤리 
및 

컴플라
이언스 
프로
그램 

매칭 
개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 ● ● ● ● ● ● ● ● 13

● ● ● ● ● ● 7

● ● ● ● ● ● ● ● ● ● 12

● ● ● ● ● 6

● ● ● ● ● ● ● ● 10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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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7 중 CP 책임자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 ●

8 상

CP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지원되는가?

● ● ●

9 상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10 하

CP 지침은 회사가 운영 
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동등하게 적용하여 운영 
되고 있는가?

● ●

11 상

주요 부패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국가, 
사업,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에서 활용 
하는가? 

● ● ● ● ● ●

12 상
부패위험 식별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 ● ● ●

13 중

식별과정에서 합리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제3자의 검증을 
받았는가?

● ●

14 상
식별된 부패위험을 
기준으로 기업의 위험 
취약성을 평가하였는가?

● ● ● ●

15 중

식별된 부패위험에 
대하여 분류, 등록 및 
위험수준별 경감조치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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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 ● ● ● ● ● 9

● ● ● ● ● ● ● ● ● 12

● ● ● ● ● ● ● 11

● ● 4

● ● ● ● ● ● ● ● ● ● ● ● 18

● ● ● ● ●  ● ● 12

● ● ● ● ● ● 8

● ● ● ● ● ● ● 11

● ● ●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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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6 하
위험신호(Red Flags)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17 하

위험신호(Red Flags) 
포착 시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가?

●

18 상

부패 관련 법령 
위반사항(뇌물수수, 청탁 
등)을 특별위험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19 중
회사의 운영지침, 규정, 
체계 등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 ●

20 상

부패방지 글로벌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위험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1 하

반부패 운영지침상 
공급망에 대한 정의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 ●

22 상
공급망과 관련한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3 상

공급망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 ● ●

24 하

비즈니스파트너 계약 
체결 시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패행위 발생 시 
계약해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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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 ● 4

● ● ● ● 5

● ● ● ● ● ● ● 14

● ● ● ● ● 7

● ● ● ● ● ● ● 12

● ● ● ● 6

● ● ● ● ● ● ● ● 13

● ● ● ● ● ● ● ● ● 13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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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25 중

공급망을 대상으로 이슈 
발생 시 실사 등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26 상

공급망의 반부패 정책과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 ● ●

27 중

공급망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

28 상
내외부 신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가?

● ● ● ● ●

29 하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할 당국에 
해당 범죄를 자진신고 
하거나 조사 시 충분히 
협조하는가?

30 중

CP 전담조직 등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31 하

지침 등에 따라 신고 
처리결과를 제3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

32 하

신고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의 패턴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33 상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보호조치를 취하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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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 ● ● ● 8

● ● ● ● ● ● 10

● ● ● ● ● ● 8

● ● ● ● ● ● ● ● 13

● ● ● ● 4

● ● ● ● ● ● 8

● ● ● 4

● ● ● 4

●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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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34 하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가?

● ●

35 상

웹사이트, 이메일, 
뉴스레터, 회사 잡지, 
연례보고서,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36 하

교육이 기업 또는 
종사자들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 방법 등을 
보완하였는가?

37 중

이해관계자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CP 
방침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고 있는가?

● ●

38 중
고위험 부서/사업/직급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 ●

39 상

회사의 윤리경영 CP 
제도에 대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

● ● ● ●

40 하

임직원 및 
비즈니스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식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

41 상
반부패 정책, 체계,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 ●

42 중

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CP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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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 ● 5

● ● ● ● ● ● ● ● 13

● ● ● 3

● ● ● ● ● ● 8

● ● ● ● ● ● 8

● ● ● ● ● ● ● ● 12

● ● 3

● ● ● ● ● ● ● ● ● ● ● 14

● ● ● ●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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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43 중

독립부서/외부조직 등 
제3자를 통해 윤리경영 
CP 제도를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사항에 
반영하는가?

44 중
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한 승진 등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가? 

●

45 하

모든 임직원에게 
인센티브/처벌 
평가기준을 명확히 
공개 적용하고 있는가?

46 중

부패행위를 신속하고 
적절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 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는가?

● ● ●

47 중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준수되고 징계 등 
제재가 위반행위에 비례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 ●

48 하

부패행위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정기적인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49 하

부패행위가 감지된 이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 
하고 이와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하였는가? 

●

50 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51 하

반부패 관련 국제 규범,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기준을 
정립하였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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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 ● ● ● ● ● 7

● ● ● ● ● ● ● ● 9

● 1

● ● ● ● ● 8

● ● ● ● ● 7

● 1

● ● 3

●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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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52 상

위반사항 등을 포함한 
반부패 활동 내역)을 
공시요건에 맞게 
공개하는가?

● ● ● ● ● ●

53 중

전반적인 부패위험 평가 
결과 및 부패위험에 
취약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 ●

54 중
기록물 보존 관리 기준 
및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55 중

내부조사 결과 및 임직원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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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 ● ● ● ● 12

● ● ● ● ● 8

● ● ● ● ● 8

● ● ●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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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국제기구 주요국가의 CP관련 가이드라인별 주요지표 현황

구분 기구/국가 가이드라인(지침) 주요지표

국제
기구

OECD

� 내부통제 및 윤리ㆍ컴플라이
언스 모범규준 

  (Good Practices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리스크 평가, 정책, 교육, 책임, 고위직 지지, 
CP 기구(자원, 권한, 보고), 회계, 규정, 신고, 
징계, 평가

〃

� 공기업 반부패ㆍ청렴 가이드
라인

  (Guidelines on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n 
State-Owned 
Enterprises)

�리스크 관리 체계
 - 리스크 평가, 이사회의 재평가 및 조정, CP조직 

독립성ㆍ권한, 리스크 관리체계 및 완화방안 
공개

�내부통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조치 
 - 이사회와 경영진의 약속, 신고자 보호, 청렴

문화,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재정ㆍ회계 
투명성, 교육,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제3자관리, 공시, 조사 및 징계

�의사결정기구의 자율성 보호 
 - 이사의 소유지분 공개 및 내부자 거래규정 준수,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충돌 방지, 회전문 인사 
관행 유의

OECD/
UNODC
/WORLD 
BANK

� 부패방지 청렴윤리경영 핸드북 
   (Anti-Corruption Ethics 

and compliance 
Handbook for business)

�리스크 평가 
 - 리스크 평가 접근(식별, 평가, 잔여리스크, 

실행계획 개발)
 - 결과의 문서화 (리스크 등록, 히트맵)
 - 리스크 평가 연계
�반부패 윤리준법 개발 및 실행
 - 고위직 지지와 약속,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감독, 반부패 정책, 리스크 기반 정책, 
제3자, 기록,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인센티브, 
적발 및 보고, 위반사항 해결, 반부패 프로그램 
검토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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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구/국가 가이드라인(지침) 주요지표

UNGC/
TI

� 부패방지 제10원칙을 위한 보고
요소

   (Reporting Guidance on 
the 10th against 
corruption)

�약속 및 정책 
 - 부패 무관용 공개 및 정책, 국제적ㆍ지역적 법률

체계 지지, 잠재적 부패리스크 평가, 고위험 
리스크 분야 세부 정책, 제3자

�실행
 - 약속 실천, 조직 리더십의 지원(인사 등), 내부

고발 채널, 내부 회계 및 감사, 자발적 반부패 
이니셔티브

�모니터링
 - 모니터링 및 개선결과 고위직 검토, 사건 처리, 

반부패 프로그램 평가 외부 기구 활용

UNGC

� 반부패리스크 평가 안내서 
   (A guide for 

Anti-corruption Risk 
Assessment)

[6단계 가이드라인]
�절차수립,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완화 

조치, 잔여리스크 산정, 대응방안

TI

� 공기업을 위한 10대 반부패 원칙
   (10 Anti-Corruption 

Principles for 
State-Owned 
Enterprises)

�최고 수준의 윤리 및 청렴에 따른 운영
 - 청렴증진에 대한 약속,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 최상위층의 명확한 어조, 법률준수 보장
�모범적 거버넌스 및 반부패 프로그램 감독권 확립
 - 이사임명 시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 적용, 독립적 

이사회, 이사회와 기관장 간 명확한 책임, 반
부패 프로그램 감시 및 책임성

�투명성과 공개 보고
 - 모범적 실무기준 마련 및 준수, 반부패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공개
 - 공시, 이해관계자 참여
�인적자원 정책ㆍ절차는 반부패 프로그램 지원토록 

확립
 - 반부패 프로그램 의무 준수, 뇌물 수수 금지, 

인센티브, 책임성 부과, 징계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반부패 프로그램 고안
 -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반부패 프로그램 수립, 

조치 공개, 이해충돌 식별
�핵심 부패리스크 대응 위한 정책과 절차 실행
 - 주기적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부패리스크 식별 

및 우선순위, 취약분야 통제전략, 공정한 거래
기준 약속, 계약 및 구매과정 투명성, 유의(선물ㆍ
접대ㆍ경비ㆍ자선기부ㆍ후원ㆍ정치참여ㆍ지지ㆍ
로비ㆍ내부자거래), 내부 회계통제, 기록관리, 
주기적 내부 감사, 부패사고 발생 대비 비상
계획

�제3자 관리
 - 반부패 관련 계약상이 권리 수립, 고위험 제3자 

및 아웃소싱 계약자 교육, 합작투자ㆍ컨소시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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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구/국가 가이드라인(지침) 주요지표
에이전트 등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교육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상담 및 내부고발
�반부패 프로그램 모니터, 평가, 개선

WORLD
BANK

� 청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Integrity Compliance 

Guideline)

�부패행위 금지에 관한 윤리강령
�책임 : 규정준수 및 조직문화 확립
 - 리더십, 개인책임, 준수기능
�프로그램 확립, 리스크 평가ㆍ검토
�내부정책 : 직원 실사, 전관에 대한 계약 제한, 

유의(선물ㆍ접대ㆍ여행경비ㆍ정치기부금ㆍ자선ㆍ
후원), 급행료 금지, 기록보관, 부당공동행위 및 
강요

�사업파트너에 대한 정책(실사, 고지, 상호약속, 
보상, 감시/감독, 재무적 관리, 계약상 의무, 의사
결정)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인센티브 및 징계조치
�보고
�부패행위 해결 (조사절차 확립 및 시정조치 등 

대응)
�공동대응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

주요
국가

미국
� 기업 컴플라이언스 평가 지침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CP 설계
 - 리스크 평가, 방침 및 절차, 교육ㆍ소통, 신고ㆍ

조사, 제3자 관리, 인수ㆍ합병
� 충분한 지원 및 효율적 기능을 위한 권한 부여
 - 경영진의 실천 의지, 권한ㆍ자원, 인센티브ㆍ

제재
� CP의 실질적 운영
 - 모니터링ㆍ개선, 불법행위 조사 및 취약성 규명, 

재발방지, 징계

〃

� 미 연방양형 가이드라인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8) 

� 범죄행위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기준ㆍ절차 확립
� 이사회의 감독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관리자

임명
� 불법행위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자의 중요

보직 임명 배제 
� 임직원 및 대리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 
� 모니터링, 감사 등 컴플라이언스의 효율성 평가
�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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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구/국가 가이드라인(지침) 주요지표

영국
� 뇌물방지법 가이던스

   (The Bribery Act 2010 
Guidance)

�위험에 비례한 절차 (Proportionate 
procedures) 

�최고 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 
�리스크 평가 
�실사 
�교육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및 개선

프랑스

� 반부패기구 가이드라인 2017
   (The French 

anti-corruption 
agency Guidelines 2017)

�최고경영자의 약속
�반부패 행동규범
�내부고발 시스템
�리스크 매핑
�제3자 실사 절차 
�부패 예방ㆍ탐지 회계통제 절차
�부패리스크 교육
�내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

� 반부패기구 가이드라인 2021
   (The French 

anti-corruption 
agency Guidelines 2021)

�고위경영진의 의지(약속, 책임, 자원, 소통)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관리
  -내부모니터링 및 평가(행동규범, 교육, 제3자 

실사, 내부고발, 회계통제 등)
  -시정조치(징계규정 등)

브라질 � CP평가시 16가지 요소

�프로그램에 대한 고위직, 이사진의 약속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 가능한 정책과 절차
�제3자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절차
�주기적 교육
�주기적 리스크 평가
�정확하고 완벽한 기록 관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내부통제
�정부 공무원과의 공공구매 및 거래와 관련한 

특별한 절차
�컴플라이언스 기구의 독립성, 조직, 권능
�불법행위 신고 채널과 선의의 내부신고자 보호 

체계
�부정행위의 경우 징계 조치의 적용
�적발된 불법행위를 즉각적으로 멈추게 하는 절차 

및 발생된 손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제3자에 대한 실사
�기업 및 인수합병 거래 시 실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치적 기부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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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미 FCPA 주요 내용

연혁

� 미국의 FCPA법은 워터게이트 스캔들 사건의 부산물로 제정 

※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중에 닉슨 대통령의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그 후원금이 해외에서 자금 세탁 되거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제공된 
사실이 밝혀짐

� 부패와 관련된 최초의 국제법으로 '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을 제정,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

※ 1998년 개정을 통해 관할 및 적용대상 대폭 확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 위반, 미국 기업에 고용되었거나 대리인도 형사처벌 등)

�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공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섰으며, 미국 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역외 법 적용

※ 제재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기업에 부과한 것이어서 “해외기업 부패사냥법”으로 불리기도 함

FCPA법 기본체계

� 법률 주요 규율 분야

- 반뇌물 규정 : “금품 기타 가치 있는 것의 제공, 그와 같은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그와 
같은 제공을 승인하는 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정하게 우편이나 주간통상수단을 이용
하는 것을 금지 (§78dd-1(a))

< 규제대상 >
� 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또는 미국증권시장에 증권을 발행한 기업(미국증시상장기업, issuer)
�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주 사무소가 미국에 소재하거나 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개인(미국 국내업체, domestic concern)
� 미국 증권발행회사나 미국 국내업체가 아닌 자(persons other than issuers or domestice 

concerns), 즉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foreign non-resident)4)

4) 금지되는 행위는 “금품 기타 가치있는 것의 제공, 그와 같은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그와 같은 제공을 승하는 
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정하게(corruptly) 우편이나 주간통상수단(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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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 또는 국민이 미국증권발행회사 또는 미국 국내업체와 FCPA법 위반을 공모하거나 교사ㆍ
방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됨

- 회계규정 : 미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이 등록되어 있거나 보고의무가 있는 회사

※ 미국 증권발행회사(issuer)에게 장부의 관리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이나 기업이 알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제도를 회피
하는 것을 금지

� 결정유형 : 공소제기, 유죄인정합의, 공소유예합의, 불기소합의

-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 :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2조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인정합의가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 

- 공소유예합의(DPA, Deffered Prosecution Agreement5)) :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거나 공소시효를 포기하거나 정부측에 협조하거나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개선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조건을 완수 시 법무부는 
공소를 취소

※ 연방검사가 약정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상법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법원의 심사를 받는다)하되, 공소장 제출로 인한 정식 기소 및 재판 진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였다가 유예기간 경과 후 공소를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임 

- 불기소합의(Non Prosecution Agreement) : 법무부가 기소권을 보유하며 법원의 심사를 
받지 않음. 불기소합의도 공소유예 합의와 비슷하며 정한 기간 동안 준법감시프로그램 수립 
및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면 법무부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 약정사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검사가 대상법인에 유죄판결을 구하지 않으며,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약정과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임)

interstate commerce)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주간총상수단이란 미국 내 여러 주들 사이, 외국과 미국의 
주 사이, 미국의 주와 해외의 어떤(any) 장소나 선박 사이의 무역, 통상, 수송 및 통신(전화 기타 국가간 
통신수단)을 의미함 

5) DPA는 2000년대 초반에 대두되기 시작하여 미 FCPA법 확대적용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영국은 2014년부터 입법(Crime and Court Act)을 통해 DPA를 도입하였고, 캐나다는 2018. 9. 19. 형법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2018. 3.19. 입법(Criminal Justice Reform Act)을 통해 DPA를 도입. 프랑스도 
2017. 6. 1.부터 샤팽법Ⅱ 입법을 통해 DPA와 유사한 ‘사법협상제도’를 도입하였고, 해당 법률 제22조에 
따라 부패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해 수사대상 법인과 사법협상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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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소여부 판단 요소 (9가지) : 연방기업기소원칙

- 미 법무부는 법인과 관련한 사건은 연방기업기소원칙(Principles of Federal Prosecution 
of Business Organization)을 따르며 기업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9가지6)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기업 내 준법감시프로그램의 존재여부 및 적절성, 부패 척결을 위한 
기업의 개선 노력(준법감시프로그램의 시행 및 개선, 경영진 교체, 부패 행위의 근절, 관련 
당국에의 협조 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반 시 제재 : 벌금, 구금형(imprisonment), 이익환수금(disgorgement) 등의 형사상, 민
사상 제재 등 (미 연방양형지침에 따라 결정됨)

※ 그외 비 금전적 제재 : 연방정부와의 거래 금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에 의한 상호금지(cross-debarment), 수출특권 취소 등 제재

� 면책감경 : 연방기업기소원칙 관련 CP 운영 여부는 제재의 면책 감경 요인이 되며, 기업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평가지침’ 및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CP 체계 
마련 

- 기업의 CP 운영 효과성 평가에 ‘기업 CP 평가지침’ 활용

6) ① 범죄의 성격 및 심각성(공공에 대한 피해 등), ② 기업 내 비위의 만연 정도, ③ 기업의 유사 위법행위 
전력, ④ 위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시인 및 조사에 대한 협조 의지, ⑤ 기업 내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및 적절성, ⑥ 부패 척결을 위한 기업의 개선 노력(준법감시프로그램의 시행 및 개선, 
경영진 교체, 부패행위의 근절, 관련 당국에의 협조 등), ⑦ 기소될 경우 주주나 책임 없는 직원 등 기업 
관계인에게 부적절한 피해가 갈 수 있는지 등의 부수적 영향, ⑧ 기업 부패행위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기소 여부, ⑨ 민사나 행정제재 등 비형사적 처리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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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CP가 잘 
설계되어 
있는가?

총론 불법행위의 적발 및 예방을 위한 CP 설계 : 적절한 방침과 절차, 교육, 
인센티브와 제재 등

A.리스크평가 �적절한 리스크 평가체계, 리스크에 따른 맞춤형 평가, 주기적 실시, 
타 문제사례의 지속적 참고

B.방침 절차 �규범 준수와 리스크 감소를 위한 행동강령 및 절차 수립, 방침에 대한 
임 직원 제3자의 접근성

C.교육 소통
�주기적 교육, 임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등 교육대상의 포괄성, 리스크 

맞춤형 교육, 교육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불법행위 및 그 처리방침의 공개성, CP준수 관련 교육 조언 제공

D.신고 조사
�익명 신고체계 구축 운영, 내부신고자 보호절차 마련
�독립성 적절성을 갖춘 조사체계, 조사결과의 분석 활용 징계 등 후속

조치

E.제3자 관리 �제3자에 대한 실사와 리스크 관리, 제3자에게 CP 준수 유인 부여, 
제3자 담당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교육

F.인수 합병 �인수대상에 대한 실사 및 리스크 관리, 인수 합병 후 CP 운영방침 
수립 

��기업의 
CP는 
충분히 
지원을 
받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총론
CP 실질적 효율적 운영 및 개선, 회계 문서 분석을 위한 자원 투입, 
CP 결과의 활용 여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기관의 CP운영 
책임성, 불법행위를 배척하는 인식 및 문화

A.경영진의 
  실천의지

�고위직의 CP 촉진을 위한 의지와 리더십, 고위직의 CP 실천의지 
공표 및 준수

�이사회 차원에서 CP 관련 간부회의 개최 및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수행

B.권한 자원

�권한과 독립성을 갖춘 CP 전담조직, CP조직의 이사회에 대한 직접
적인 보고 권한 보유 및 주기적 보고 실시, 조직 및 타부서에 대한 
영향력

�CP 책임자 임명, 적정 경험 자격을 갖춘 담당자 지정, 인력 재정의 
충분성, 조직 내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

C.인센티브
제재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징계기준 및 절차, 불법행위의 적발 예방 절차 
미실시에 따른 징계,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대한 공감대 정착, 징계
사유의 공개

�CP 준수 개선노력 등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제 
부여의 일관성 지속성

��회사의 
CP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총론 리스크 변화에 따른 지속적 개선, 효과적인 CP를 통한 불법행위 식별, 
불법행위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노력

A.모니터링
개선

�주기적인 내부감사, CP의 효과성 평가 및 지속적 개선, CP문화 정착 
수준에 대한 임 직원 설문 및 조치

B.조사
�불법행위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인 조사,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 및 재정 

투입
�조사를 통한 원인 및 시스템 취약성 규명, 조사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C.재발방지
�불법행위의 근본원인 분석, 지불체계 및 공급망 등 취약점 식별
�근본원인에 대한 적시 적절한 개선, 불법행위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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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양형가이드라인(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또한 유죄 확정된 기업의 
감형 고려 요소로 제8장(기업양형)에 법규준수윤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ÊR�JKÉ��LM�N�� �

파트별 구성
파트 A 일반 적용원리 (Part A General Application Principles)

파트 B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구제 및 효과적인 법규준수 윤리 프로그램 
(Part B Remedying harm from Criminal Conduct, and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파트 C 벌금 (Fines)

파트 D 기업의 보호관찰 (Organizational Probation)

파트 E 특별평가, 몰수 및 비용 (Special assessments, Forfeitures, and Costs)

파트 F 보호관찰 위반- 기업 (Violations of Probation- Organization)

�� áÊâZ{\{� ã¨Â*� DE	�,ä� �

 ① 범죄행위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기준 절차 확립
 ② 이사회의 감독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관리자 임명
 ③ 불법행위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자의 중요보직 임명 배제 
 ④ 임직원 및 대리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 
 ⑤ 모니터링, 감사 등 컴플라이언스의 효율성 평가
 ⑥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⑦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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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및 컴플라이언스 제도 현황

개  요

� 영국 기업 및 자회사,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 영국 기업의 해외 에이전트 모두
에게 적용되며, 부패범죄 발생 지역을 불문하고 영국과 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을 기소

※ ‘UK Digest Second 14 2020’에 따르면 이익을 취한 거래지역(location of gained transactions)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2건의 위반케이스7)가 있음

� 법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상한 없는 벌금이 가능하여 제재 수준이 강력하며, 기업의 
뇌물공여 방지 노력(CP)을 면책 사유로 규정

� 영국의 경우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제도를 적극 활용

※ DPA 여부 결정은 ▲뇌물법 위반 사건의 중대성, ▲해당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율성, ▲기업의 
과거 유사행위 존재 유무, ▲혐의가 드러난 이후 기업 문화 변화를 위해 기업에서 시행한 노력의 정도, 
▲무고한 직원이나 주주에 미칠 영향, ▲수사과정에서 기업의 협조수준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영국 뇌물방지법은 기업의 면책사유로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
(adequate procedure)’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The Bribery Act 
2010 Guidance’에서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음

7) SFO 통보기준(Enforcement Agency notified)으로 살펴보면 ▲ 2008년 3월 ‘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 관리’ 
부문에서 뇌물의 가치(bribe of value)는 900만 달러로 벌금 495만 파운드를 부과 받았고, ▲ 2015년 10월 
‘공학’ 부문에서 뇌물의 가치는 ＄1,034,931로 이익환수금 2억5,817만 파운드, 벌금 2억3,908만파운드 제재를 
받음(기업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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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에 비례한 절차 (Proportionate procedures) 
  - 당면한 부패위험과 업무영역의 성격,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하는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즉, 각 기업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과 

절차가 그 기업이 직면한 부패위험의 정도에 비례해서 또는 그 기업의 업무성격, 규모 등에 비례해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

② 최고 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 (Top-level commitment) 
  - 최고경영진이 관계자들에 의한 뇌물제공을 예방하려는 결단 및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조직문화 조성이 가능하고, 그 구성원들의 준수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음
③ 리스크 평가 (Risk assessment) 
  - 자신이 노출된 예상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패리스크의 성격과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체크해야 함
   ※ 예컨대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가별 위험요소는 어떠한지, 수 많은 유형의 거래 상대방 뿐만 아니라 

현지 에이전트, 유통업체 등 비즈니스 파트너에 다른 부패 노출 위험은 어떠한지 등을 다양한 각도
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서화

④ 실사 (Due Diligence) 
  - 기업은 파악된 부패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 대하여 리스크에 기반한 실사 
⑤ 교육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 조직은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가 조직 전반에 스며들고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전파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원칙임
   ※ 즉, 부패방지 정책 등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 구성원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 

등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출된 리스크에 대한 감시나 대응 및 부패 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

⑥ 모니터링 및 검토 (Monitoring and review)
  -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뿐만 아니라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함
   ※ 조직이 직면한 위험의 종류나 성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므로 자신들의 정책과 절차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하며, 부족하거나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경우 
개선

� ������
��U5;è� �

8) 오택림, 「국내뇌물죄와 해외뇌물죄의 비교 연구」, 비교법연구, 2013.10(Vol.985), 163~164면

[A사] 
�(위반내용)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계의 자사 사업망에서 민간 및 군용 판매를 위해 

자사 직원 및 제3자를 통해 각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A사는 제3자 중개인을 
고용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해 계약 금액에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하고, 먼저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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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이를 영국중대범죄수사청(SFO),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미국 법무부(DOJ)에 신고해 불법 중개인 고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실시

�(제재사항) 영국 중대범죄수사청은 2020. 1. 31. 최종 A사와 공소유예합의(DPA)하여 재정적 
해결규모는 전체 983.97m으로 합의를 보았으며, 판사는 판결 시 범죄의 중대성, 경영진 
교체, 회사 개혁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을 반영하였다고 판시함

  ※ A사는 프랑스 기반 다국적 기업이며, 영국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약정함
  ※ 미국, 프랑스에는 별도의 제재 및 합의금을 지불함

[B사] 
�(위반내용) B사(PLC 항공엔진사업부문)는 2005년~2014년에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지에서 

정부 고위층에 뇌물을 제공하고 자사 항공기 엔진 구매를 요구 

�(제재사항) 영국의 SFO는 미국 DOJ 등과 공조하여 8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C사] 
�(위반내용) 2013년 C사는 수익성 채권 위임을 목적으로 탄자니아 자회사인 스태빅 탄자니아

(Stanbic Bank Tanzania)를 통해 탄자니아 정부 고위 관리에게 6억달러의 뇌물을 공여

�(제재사항)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에 총 1680만 달러(약 191억원)의 
벌금과 총 3,220만달러(약 366억원)에 달하는 부패 대가를 지불하였고,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투명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부과된 420만 달러(약 47억원)를 지불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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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세계은행의 기업 대상 부정행위 조사�제재 체계

� (개요) 대표적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인 세계은행(World Bank)은 
투자 및 원조 프로젝트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참여 기업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함  

� (관할권 검토) 개발 프로젝트 지원 시 수혜국 정부로 하여금 사업 참여기업이 다자개발은행의 
부정행위 규제에 대한 관할권에 동의하고 조사에 협력하도록 계약하는 방식을 통해 부정행위 
조사, 제재 실시

� (제재대상 행위) 

① 뇌물의 공여, 수수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corrupt practice)
   : 상대방의 행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 수령 또는 

요구하는 행위 
     (예: 계약 체결을 지시한 공무원에 대한 뇌물, 리베이트 등)  

② 제출 서류 조작 등의 사기행위(fraudulent practice)
   :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는 허위 

진술, 누락 등의 행위  
    (예: 입찰 선정 기준 충족을 위한 자격 및 인증의 허위 기재 등)  

③ 강압 행위(coercive practice)
   : 상대방의 행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재산을 직�간접적

으로 해치거나 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④ 담합 행위(collusive practice)
   :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합의

⑤ 조사방해행위(obstructive practice)
   : 조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고의로 파괴, 위조, 변경 또는 은폐하거나 세계은행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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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유형) 

① 경고(Letter of Reprimand)
   : 해당 기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서신 발송 

② 조건부 불제재(Conditional Non-Debarment)
   : 제재대상 기업이 이미 충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세계은행이 부과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것  

③ 단순 제재(Debarment without Cnditional Release)

   : 제재대상 기업이 이미 충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임직원의 일탈행위로 위반이 발생하고 해당 임직원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주로 1년 이하의 
단기간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재기간의 종료 후 별도의 심사 없이 제재 해제

④ 제재 후 사후심사(Debarment with Cnditional Release)

   : 제재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3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3년 후 제재대상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과된 조건(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피해발생시 원상
회복,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 제재를 종료

⑤ 영구 제재(Permanetn Debarment)

   : 주로 개인, 비공개회사,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조치로 향후
에도 반부패 및 부정당행위 관련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 

⑥ 피해변상조치(Restitution)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과 손해를 입은 자가 특정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구제조치

� (조사절차)

① 부정행위 조사(제재대상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51%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충족, 
형사사건에 비해 낮은 증거수준) 

② 제재절차 개시 결정 

③ 기업의 이의제기 시 심사절차 진행(심사완료 전 6개월의 임시 입찰참여제한 조치 가능, 
무죄추정의 원칙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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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재위원회의 심사 

⑤ 제재 및 공표

� (제재 수준 및 절차) 세계은행의 입찰 및 프로젝트 참여 제한 

- 기간 : 경고~무기한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 제한

※ 제재의 상호 집행(Cross debarment)을 통해 세계은행에서 1년 이상의 제재조치를 결정하면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다른 다자개발은행에서도 동일한 제재조치를 집행 

- 제재는 직접 부정행위에 참여한 기업�개인 뿐 아니라 해당기업의 지배(control) 하에 있는 
관련기업(자회사), 해당기업을 지배하는 관련기업(모회사)에도 적용 

- 통상 과거 제재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의 조건부 참여제한 후 검토(3 year 
debarment with conditional release)’ 부과

- 3년의 제재기간 경과 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지배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다자
개발은행이 직접 지명한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에게 보고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감독)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의 종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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